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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_발표

트럼프 집권과 미중전략경쟁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Ⅰ. 서론

1. 최근 국제정치 변화의 특징: 신베스트팔렌 시대의 도래

○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해체와 미중전략경쟁시대

- 진영화 추세: 미국 주도 자유진영, 중·러의 반미 진영

-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발발

- 대만,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 자유주의 국제레짐의 후퇴

- 초강대국 미국의 리더십 부재 확인 및 국제공동체 와해

○ 국가주의·민족주의·반세계화 추이 강화

- 공급 안정성 위해 위해공급망 단축, 리쇼어링, 배타적 공급망

구축

- 대국, 지역협력체는 생존가능; 중소국은?

- 자조와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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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2.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시기 냉전(30+10년) 탈냉전(30년) 신냉전(냉전2.0)

이념 자유주의 vs.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이념 연대 표방

실제는 자국이익우선
기술/디지털 보호주의

정치
국가중심주의와 시장의 

자율성 확보 노력
시장 중심주의

국가 중심주의 
시장의 반발?

경제 진영화(보호주의)
전면적 세계화

(개방주의)
진영주의와 제한적 개방

(보호주의와 시장의 재편성)

경제-안보 
연계강도

강함 약함 강함

경제-안보 
관계

안보 우위 경제 우위 안보-경제 일체화

이론 현실주의(경제 책략)
자유주의/구성주의

(무역평화론)
현실 주의 

(지정학/지경학)

국제정치구조 양극화 미국 패권 복합/다극화 추이

3. 혼돈에 빠진 국제안보/경제 질서: 국가 전략 좌표를 어디로?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양대 진영론

- 미국의 대중정책 진화과정: 대립-포용-협력-경쟁-충돌(?)

- 민주주의 세력 vs. 권위주의세력의 대결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서구 유럽국가들의 대러 결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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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천하 3분론적인 관점

- 미국 중심의 세계(미국의 60여개 동맹과 우호국) vs. 중국 중

심의 세계(중국과 제1무역국가 120여개국) + 자율성 추구하

는 서유럽 강대국들의 3각구도(1960년대 중간지대론과 흡사) 

상정

- 중국은 세계질서(미국과 서방중심), 국제질서(UN 중심), Global

질서(신흥안보)로 구분: 세계질서는 극복의 대상, 국제질서는 

존중 속에 개혁, Global 질서는 협력 속 주도노력으로 설정

○ John Ikenberry등 서구 학계는 Global West(North), East, 

South의 세 개의 세계 간 각축(이란, 인도 등도 비슷한 관점)

○ 러시아는 지정학적 4대 영향권론

- 미국-중국-러시아-서유럽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전통 지정학 

정치 부활, 중러의 전략적 협력

- 서유럽의 반응은 중러 vs 서구라는 인식과는 괴리

- 중러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과 상호 견제

○ 윤석열정부의 주류 시각: 미-일-서구 vs. 중-러-북대립이라는 

미국 양대진영론을 수용 ⇒ 지나치게 경직된 GPS 좌표! ⇒ 글

로벌 웨스트가 과거와 같은 지정학적, 이념적 우위를 갖는 시

대로 돌아가긴 불가능



- 6 -

Ⅱ. 본론

1. 미국

가. 미국 공화당의 압승(2024.11)과 미국의 트럼프화

○ 트럼프 천하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53:47), 하원(220:213), 주지사

(27:23)직을 다 장악 ⇒ 과거에는 미국 선거에서 행정부와 입

법부의 지배 정당을 다르게 선택.

○ 4가지 주요 선거결과 시나리오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 공화당 압승(가능성 가장 높음): 성장우선 정책과 인플레 동

시 촉발   

- 민주당 압승: 성장 억제

-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원 지배, 민주당 하원 지배(2018년 체

재): 최악

- 민주당이 대통령, 공화당이 상하원 지배(가능성 가장 낮음): 

최선

* 조세 정책에는 하원의 역할 중요, 무역, 이민, 국방은 대통령의 

권한 강하나 이제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졌음

○ 트럼프는 충성도가 인선 기준: MAGA 어젠다에 부합하는 인물

들로 충원

- 전문성보다는 트럼프의 아젠다를 강력히 추진할 인물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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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자들이 득세!

- 행정부 변혁 추진(일론 머스크)은 극심한 내부 혼란과 저항 

초래하여, 실제 여타 정책 집행 역량을 크게 저하시킬 개연성

- A Stretch of Overmatch 전략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 강화. 

미국 재정 역량의 한계

- 보편적-대응적 관세 강화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안 강화

- 1기보다 더 위험해진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 강화

와 확전 가능성 다대

○ 도시와 농촌 같은 주거지 차이, 교육 수준 차이, 인종 구성 차

이, 연령 차이를 가리지 않고 2020년 대선에 비해 트럼프 지지

도가 크게 상승

○ 향후 미국 정치에서 광범위한 “Trump Coalition”의 등장 가

능성을 시사

○ 공화당은 기존 친기업, 백인, 고학력, 남성 위주 정당에서 Multi-

racial, working-classparty로 변화 가능성을 시사

○ 민주당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나 PC(정치적으로 올바름) 

같은 가치보다는 경제와 불법이민 문제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핵심적인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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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럼프 대외정책 향배는 2025년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

1) 미국 공화당 입장

○ 중국 정책

- 중국은 서구문명에 대한 도전

- 중국과의 디커플링지속, 강력한 관세정책

-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 반드시 승리해야

- 중국 MFN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재화수입 단계적 중단

외교정책 
기조

·미국 우선주의 강화,미국의 이익과 상관없는 국제 개입 자제
·자유주의, 글로발리스트외교 탈피

북핵 정책
·북한 핵무기 불용원칙, 그러나 비핵화 무관심과실제적 용인 가
능성

·김정은과 핵군축 협상 추진 가능성, 북한 인권 무관심

한미 동맹
·거래적 관점. 해외·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요구 강화(총100억 
달러 부과로 현재의 9배 요구)⇒ 한미동맹은 신뢰의 위기

대중/대러
정책

·러-우 전쟁 조기 종결, 러시아와 우호 추구
·대중 압박에 집중, 강력한상호주의요구
·중국최혜국대우지위철폐

국제 분쟁 
해결

·취임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해결 공언

·힘을 통한 평화 추진. 국방비 증액 

경제정책

·미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 감세 등으로 핵심 제조
업 ·강화 추진, 그러나 IRA나 Chips 법은 폐기나 대대적인 개
정 추진

·보호 무역주의.생산시설의 국내이전 압박, 원산지 규정의 강화,
·보편 관세 10~20% 부과(대중관세 60%)  
·핵심 공급망 미국 중심 구축
·국제 제도나 다자적 질서보다 미국 이익 우선
·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 산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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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구매 금지

- 중국산 차량 수입금지

○ 군사·국방

- 미국의 모든 역량은 대중국 경쟁승리에 집중

- 동맹은 재래식 억제 전담

-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 필요한 경우 동맹의 핵개발 반대하지 않음

○ 이란-중동

- 친 이스라엘 정책 강화

2)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 4대 전통

① 헤밀톤주의

- 보수 개입주의

- 시장 확장. 경제력의 강조. A stretch of Overmatch 전략

- 조지 와싱톤, 레이건 대통령

② 잭슨주의

- 보수 민족주의

- 미국 이익 우선

- 조지 부시J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잭슨주의에 기반한 헤밀

톤주의의 보완)

③ 제퍼슨주의

- 자유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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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정치, 민주 가치 중시

- 지미 카터

④ 윌슨주의

- 자유 개입주의

- 미국의 이익은 국제문제와 결부. 국제적 연대, 가치, 기구 중시

- 우드로 윌슨, 2차 대전중의 루스벨트 대통령, 2차 대전 후미국 

민주당 외교의 주류

○ 트럼프 정책 추진방향과 대외관계의 변화

① 이민자 통제, ② 제조업 재건 , ③ 미국의 해외 개입 축소, 

④ 지정학적 관점의 강화와 대중 압박 집중, ⑤ 러시아와는 관

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보호주의, 자국 이기주의, 동맹 무시(거래주의적관점 경향 강

화): 전통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 역

시 유럽과 충돌할 개연성.

-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압박, 원산지 규정의 강화, 보편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강화

- 전통적 에너지 사업 중시와 환경 규제 완화

- IRA나 Chips법 폐기나 대대적인 개정 추진 

- 첨단 기술 통제

- 미중경쟁 악화 가능성 다대. 세계 경제의 혼란과 불안정가중

- 무역 전쟁이후, 극적인 미중경쟁 완화 가능성도 존재(미국의 

패배를 의미)

- 단임 대통령의 한계가 이러한 정책추진에 어떠한 제약요인으

로 작용할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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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게 위기와 기회가 다 존재하나 기회보다는 위기 요인이 

보다 큰 것으로 보임

- 한미동맹은 대북동맹에서 대중동맹으로 전환 압력 강화(위기)

- 주한미군 축소와 한국의 방위분담비용 강화 압박 ⇒북한 김정

은과 관계 모색?(위기)

- 한국의 제조 기반 미국 이전 요구 강화(위기)

- 기존IRA나 chips법에 의한 지원 취소나 축소 가능성. 중국과

의 공급망 분리 요구 강화(위기)

-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벌고 중국의 공백을 

활용(기회)

- 미중전략경쟁에 따른 양측의 유탄을 맞을 개연성도 존재(위기)

- 윤석열정부의 실패한 계엄으로 인해 국내적 정당성을 잃은 

상황에서 대미 협상력 극도로 약화(위기)

3) 2025년은 트럼프 발 혼돈 속 각국의 헤징이 대외정책의 핵심

○ 글로벌 차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확대. 유럽의 전략적 자율

성 고민과 분열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계를 드러낼 

것임

-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혼란 가중

- 미국은 중국과 경쟁 강화 공언하지만, 글로벌 문제에서 중국

의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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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차원

- 중국의 지역 안정자 역할 강화

- 중국의 공세적 접근과 역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초보

적 노력

- 한일 제7광구 갈등, 한중 역사 갈등 촉발

○ 한반도 차원

- 북한의 도발 강화와 안보 불안 상황 강화

- 트럼프의 한미동맹 신뢰문제제기

- 미국과 중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화

- 무역분쟁강화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2. 중국

가. 시진핑시기 중국 외교의 전략 방향과 목표

1) 시진핑과 “중국의 꿈” 추진

○ 두개의 100년 전략 제안, 2013

- 2021년까지 소강사회달성,

-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1인당 3만불 소득)

○ 제19차 당대회(2017)시진핑 사상과 대담한 발전 전략 제시: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권력의 집중화 추진

-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30년의 시작(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목표)

- 20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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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 100년만의 격변기 인식: 

- 발전중인 대국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국가 정체성 변화

- 세계의 중심 축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 ⇒ 불안정성과 불

확실성이 극심한 시기 관리 필요. 중장기적으론 중국이 최강

국이 될 것이란 신념 

- 새로운 강대국 외교와 권위주의 체제 강화 ⇒ 미중전략경쟁  

촉발

- 기존의 도광양회전략 폐기하고 능동 방어 전략으로 전환

- 직접적인대결을 선호하기보다는 게릴라전 방식처럼 미국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선호하고, 점진적으로 미국의 영향

권을 축소시키는 전략 채택

2) 중국 일대일로 전략(세계 150여 개국과 연계)

<그림 1>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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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외교의 실천 - 2025년 중국의 전략

○ 중국 해륙 강대국으로 National Identity 재조정

- 다극화 추진: 기존 미국 중심의 질서 도전 의지공개

- 발전중인 대국에서 새로운 강국 ⇒ 강대국의 형상 구체화

- 해양 강국의 추구

○ 중국은 세계질서(미국과 서방중심), 국제질서(UN 중심), Global

질서(신흥안보)로 구분:

- 세계질서는 극복의 대상, 국제질서는 존중 속에 개혁, Global 

질서는 협력 속 주도노력으로 설정

○ 중국 외교에 향후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주요 요소

- 미중전략경쟁, 반세계화 추세, 디지털 경제발전

○ 중국의 전략 목표

- 상위: 중국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 경제 안정과 발전(＊

왕후닝의 역할 주목)

- 중위: 미중 양국간 실력 격차 해소(⇒ 미중간 향후 10년간은 

기술과 데이터 경쟁이 주요 경쟁터)

- 하위: 냉전 회피(⇒ 시 시기 대미전략은 기존 전략방어에서 

“파괴하지 말고 싸워라.” 동시에 “깨질 것을 두려워말고 싸워

라”는 능동방어전략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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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 전략의 추진: 일대일로(152여개국), BRICS, 

SCO 等 외연 확대

- 중국은 상부구조에 대한 도전은 궁극적 목표이나 하부구조의 

변화 우선 추진  

- 신흥국 경제협의체인 브릭스, SCO, BRI, GDI等에서 중국 주

도로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며 규모를 키우는 작업 진행 ⇒ 

[BRICS+]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 체제로 전환. 2024년 1월 

1일부로 아르헨티나(유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정식 회원가입. 그 밖에도 20여 

개국이 가입 추진 ⇒ [SCO+] 8개국 체제에 추가로 이란, 사

우디아라비아가 이미 가입을 완료. 튀르키예, 이집트, UAE  

등 중동국가와 벨라루스와 같은 CIS 국가도 가입을 추진 중

□ 인류운명공동체 개념과 4대 글로벌 구상 제시

- [GDI: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2021년 유엔 총회

에서 시진핑이 제안. 세계 경제협력촉진 ⇒ UN의 지속 발전

을 위한 2030 Agenda를 지원하기 위해 ▶ UN 개발 기구의 

역할 강화, ▶ Consultation강화, 공동 Contribution, 이익

의 공유 원칙, ▶ 개방성, 공동번영 추진

- [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 2023년 제안. UN 중시. 

다극화된 세계질서. 공동안보·협력안보추진

- [GCI: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2023년 제안. 다원적

인 문명 교류를 촉진. 인류운명공동체 구상 지원

- [GAI: Global AI Governance Initiative] 2023년 제3회 



- 16 -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주도권

□ 제20차 당대회(2022)에서 Global South 외교의 강조

- 중국은 2023년부터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임을 강조

- 더 나아가 Global South와 Global North의 연결자이자 조

정자 역할도 부각

-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수교 중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추후 남북한? 

○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서방의 인식은 ‘매튜 에반제리스타’, ‘야

노스 코르나이’ 류의 비판⇒ 체제적인 문제로 창의력 부재, 경

직, 관료화로 인해 부하량이 커서 결국 붕괴에 이른다는 가정

○ 2025년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압박, 부동산, 

금융 부실화, 부패, 경기둔화와 실업률 문제에 직면 ⇒ 5% 경

제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4.8%정도 수준 예상

○ 중국의 대응

- 재정‧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유동성과 활력 강화

- 쌍순환 전략의 완성, 국내 순환 강화로 외부 충격 방어

- 외교적으로 중간지대, 남방과의 관계 강화

- 군사적으로 군부 숙정과 군현대화 동시 추진

○ 중국에게 2025년은 많은 대내외 압박에 시달리겠지만, 일부 우

려처럼 총체적 난국이나 붕괴의 가능성은 없음. 미국과는 시간 

벌기 전략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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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미국은 위기이기는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

각도 존재

나. 중국 관점: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승리할 이유

① 체제적인 안정성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 미국과 서구 내부의 분열상은 더욱 격화

② 역사 문화적 동질성

미국과 같은 다민족 체제에 비해  통치가 용이하고, 환난 시기 

내부적 단합과 극복을 할 수 있는 내구력 존재

③ 국제정치 개입비용이 낮음

중국의 철학적 기초는 다원주의, 관용적, 포용적. 미국은 2분법

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어 보다 갈등적임. 

④ 중국 인력의 우수성. 정치지도자, 중간관료, 산업 인력에 있어 

중국이 절대적 우위

□ 시진핑 3기 한반도 전략의 변화

○ 시진핑 3기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을 분리하여 대응하고 다음

의 정책을 추진

- 3防: ① 한반도 군사충돌 반대, ② 한반도 핵무장화 반대, ③ 

한반도 냉전장화방지

- 2穩: ① 북한 정국 안정으로 새로운 핵실험 방지, ② 한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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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안정시켜 윤석열 정부 미국편향 방지

- 1聯: 한반도 문제와 미중문제의 연계⇒ 한국의 남중국해, 대

만문제 추가 도발 억제

* 시진핑은 지난 2024년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전략

적 위상을 그간 중대이익 영역에서 핵심이익 영역으로 격상

○ 북한 김정은은 중국의 구상에 반발하고 북러 접근 추진

- 북한은 핵개발이후 보다 독립적인 외교노선을 채택하고, 지원

에 인색한 중국 대신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급속히 강화. 

- 지난 푸틴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북러 준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사태까지 벌어짐 

- 북러의 군사적 결합은 중국이 강하게 추구해 온 한반도와 동북

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중국의 이 지역내 영향권을 약화시킴.

□ 2025년 한반도 정책

○ 중국 대북 보복조치와 압박 강화 유지. 북중관계 관리를 위한 

노력도 전개

- 중국은 2024년 김정은의 사치품들 통관을 차단하고 압박. 추

가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소탕정책의 일환으로 중국내

에서 활동하던 북한의 사이버 부대를 추방. 한국 측과 사이버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북한 김정은의 주요 비자금 

활동을 차단 ⇒ 북중 최악의 감정적 대립 상태로 치닫게 함 

○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균형 정책을 추진. 

- 한국과의 적대정책을 선언한 북한에게 강력한 견제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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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던지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자신의 핵심 이익과 연계된다고 생

각하고 한반도 외교안보적 균형 정책을 추구해 옴. ⇒ 과거 

상대적 열세였던 북한을 감싸는 태도를 보여 왔으나, 이제 그 

균형이 북한에 우호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

- 트럼프 시기 한국의 대응을 주시한 후 대응

○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으로 격상된 한반도는 중국이 반드시 관

여하여 국가이익을 관철시켜야 하는 지역으로 변모

3. 미·중

가. 2025년 서태평양 미중군사력 전망

<그림 2> INDOpacom(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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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이후 미중경제 규모 예측(2021)

<그림 3> CEBR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1

- 미·중전략 경쟁의결과 중국의 부상 속도 늦춰짐 ⇒ 중국 내부

의 평가는 2035년경에 이르러 미중간 경제규모 전이 가능

4. 대한민국

가. 2025년 위기의 대한민국: 세계적 불확실성 증가와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미중관계
4가지 

시나리오

안보

대립 협력

경

제

/

공

공

재

대

립

신냉전(신냉전파)의 도래

-트럼프 시기 I~II기

 강한 미국vs.강한 중국-러시아체제

와 이념의 대립

·전략/신기술 차단과 광범위한 탈동

 조화추진

-미 공화당의 대중 압박 강화 예상

➾한미동맹 강화. 중러와 위기관리

  문제 대두.

남북한 평화체제 추진 난항과 남북한 

충돌방지 노력필요성 강화

 ➾한국의 자체 안보 역량 강화압박

   한국 핵무장 노력의 가속화

전략적 협력속경쟁(전략적 협력파)

- 트럼프 이전 시기

·강한 미국/중국의 부상

·세계적인 상호의존의 세계

-향후 재개 가능성은 거의 없음

-미중상호 협력과 헤징전략

➾ 한국은 북한과 적극적 소통과 경제  

   협력 등 평화 기반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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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위기의 대한민국: 세계적 불확실성 증가와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 직면

-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급격한 약화와 세계 다극화 추이

로의 전환

- 시진핑의 공세적 부상 정책과 미중전략경쟁시기 돌입. 새로운 

국제질서와 공급망의 형성 과정

- 대한민국은 완전 고립된 양상

○ 트럼프 시대의 미국

-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아류로 인식

- 새로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일본은 대만의 산업, 미국은 한

국의 산업역량 흡수하는 신 가쓰라-테프트 상황 가능

- 트럼프의 귀환 ⇒ 한미동맹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

협

력

전략경쟁속 제한된 협력(전략 경쟁파)

-바이든, 해리스시기

 약화된 미국/자강 강화하는 중국/

중-러의 분리

-전략/신기술 차단과 부분적인 탈동조

 화추진

-미 민주당 재집권 시 미일동맹을 대중 

 전선의 축으로. 한국의 변연화우려 

➾한미 포괄적 동맹-핵우산 확장과 

  대중 적대 자제

·한국은 소극적 한반도평화 지향하면서 

 자체 안보 역량 확보를 모색

미중경쟁적 공존과 혼돈의 시대. 복합 

다극화 시기

-After트럼프

-대중 압박 정책의 실패 이후, 동등한 

 미중지위 인정 불가피

-당분간은 혼돈의 시대이나 동아시아에

 서 중국의 영향력 확인

-미·중 모두가 국내문제 등으로 대외적 

 개입 어려움

-국가 이기주의의 극대화.

➾한국복합 위기직면. 실용외교 요망. 

  핵무장 추진의  압박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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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는 신뢰도 최악

- 수교이래 중국과의 관계 최악. 단, 중국의 균형외교 작동!

○ 일본의 無心과 견제

- 윤 정부의 과거사 문제 양보에도 불구, 일본은 실제 한국에 

대한 보상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견제. 

- 북일 교섭, 중일 관계 관리 통해 독자적 국익 수호

○ 러시아와 준전시 상황

- 수교이래 최악. 비우호적 관계로 전환. 상호 보복 시작

- 북러 밀착

○ 북한의 압박 강화

- 핵무장과 선제공격 독트린 선언, 남북간 국가대 국가 관계 선

언, 남북한 군비경쟁 시대의 본격적 개막

○ 글로발사우스외교의 대추락

- 부산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29표 획득

1) 분열된 정세판단 A: 신냉전 상황 수용

- 윤정부의 가치외교,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대결로 인식

2) 분열된 정세 판단 B: 국제질서의 다극화

· 복합다극화된 세계와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약화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균형외교 추진

· A World Divided: 202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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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선일보, 2023.8.17.

3) 윤석열정부의 대응: 폭풍노도의 정책

○ 윤석열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대결이

라는 가치 중심의 프레임을 전폭 수용. 냉전적 세계관!

- 한미동맹론, 헤징외교론, 균형외교론 등의 대안 중 기존 헤징

전략을 포기하고 확고하게 한미동맹론에 기반 ⇒ 역내 냉전적 

갈등의 강화

- 시대정신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

는 역사 진보론적 낙관론과 가치 중심의 사고에 기반하여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함

- 미일 협력구상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존재

- 선제적인 양보를 통한 일본과 미국의 후속조치 기대

- 중·러와의 대립과 충돌을 불가피하게 인식(Cf. 23.4.19 윤대

통령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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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분리하는 듯(중국과 협

력 모색, 러시아와는 대립 불사)

○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공언과 한반도 긴장 

- 북러간협력 강화와 한반도의 냉전장화가 진행중(북한은 신냉

전을 공식 수용, 한국은 실질적 수용)

- 미·일·한vs. 북·러의 대립과 충돌 가능성 고조. 중국은 냉전

장화 不願

○ “가치 동맹”에 방점은 경제와 산업부문에 대한 안보 우위관

- 핵심 내용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하여 “글

로벌 중축국가” 구상 추진. 

- 이러한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개제되어 있다고 보여짐. 

① 미중경쟁에서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우월하다. 기회주

의적 행보보다는 미국에 올인하는 것이 국익이다. 

② 강한 한미동맹이 존속하는 한 중국은 한국을 경시하지 못하

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증대할 것이다. 

③ 미국과 같이 가려면, 선제적인 한일관계 개선, 가치외교에 

편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북한은 도발하지 못한다.

□ 윤석열정부 대외정책 전환 필요성 확대

○ 미·중 전략 경쟁

- 제4차 산업혁명시기 한국의 경제적 생존 공간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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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한 대응책은?

-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

충분조건인가? 

-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역량 확보. 3축 체계는 그 대안인가?

- 일본과 경제협력 가능성은? 제7광구 협상을 Win-Win으로 

타결할 수 있을까?

-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의 위상 확보

는 어떻게? 

- 부산 엑스포 경쟁에서의 참패의 교훈!

○ 한미동맹 중심 외교 비용의 증대

- 윤정부의 가치 외교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강대국들과의 대

립 격화 초래하고 한국의 국익 추진 제약. 

-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국가관계는 한국의 한미동맹 비용 대폭 

상승과 신뢰의 위기 초래

- 윤정부초기 과도한 대중국 자극 발언으로 갈등 초래 ⇒ 최근 

중국의 대한정책의 변화 조짐에 따라 언행 신중해야.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명백히 반러시아 진영에 섬. 윤대

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과 연대과시. ⇒ 러시아는 비우

호적 국가로 한국을 지명

- 북한과 갈등 불사, 흡수통일론 ⇒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제핵공

격 독트린과 2국가론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군사 충돌의 위기 

고조

○ 한미동맹 강화정책은 필요, 그러나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충

분 조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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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냉전적인 양극화라기보다는 다차원적인 복합다극화로 

전이중

- 트럼프 시기 미국과 한국은 국익에서 차별성 확대 ⇒ 미국의 

전략이 반드시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음(대중동맹의 강화, 자

국 보호주의, 제조업 기반의 미국 이전 등)

- 중국, 러시아 발 갈등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장기적으로 대한

민국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움. 

-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접근력 크게 약화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남북한은 냉전적 세계관으로 상호 무장. 갈등의 조장과 증폭. 

한반도의 냉전 장기화가 진행중

Ⅲ. 결론

□ 한국의 정체성과 조건: 그리고 이에 기초한 한국의 외교안보경제 

전략은?

○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완충국가 ⇒ 지역 세력관계변화에 

민감. 급격한 세력 변동 불원. 편향적 대외정책 신중 ⇒ 실패시 

파쇄국가화

○ 분단국가 ⇒ 평화적 해결원칙. 군사적 안정성 확보

○ 시장 통상국가 ⇒ 시장 확대, 개방주의, 다자주의 지지. 자유 항행. 

공정무역.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양자주의와 보호주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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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 내부적으로 자유, 민주, 인권 가치 

중시와 자부심.단 중강국의 한계상 이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

는 것은 신중

○ 자원빈곤 국가⇒ 자원 확보는 핵심이익영역. 한일간 제7광구 

이슈 주목!

○ 중강국 국력 ⇒ 국제질서의 변화 민감. 국제적 연대 추구. 새로

운 국제질서 구성에 적극 참여. 자율성 확대하고 수동적-의존

적사고 지양

○ 문화강국 ⇒ K-POP, K-Culture, 산업화-민주화-정보화 성공

신화

□ 한국의 생존 전략

○ 자강과 균세를 잘 결합한 유연하고 실용적 사고가 필요. 국익의 

관점! 

- 한미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수

- 국력은 자강-동맹-국제연대의 총합. 자강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 안보경제관 정립 필요.

- 자강과 동맹을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

- 미국의 축소 지향형 대외정책에 대한 대비필요. 한국도 미국

과 거래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 미국에게 한국의 고통스런 책임 부담에 상응하는 Risk와 비용

에 대한 분담도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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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과 탄력성(resilience)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 필요:

강대국들과 적대관계는 지양하고, 최대한 [親和정책]추진: 

親美-協日-聯西歐-和中-通俄  

- 미국으로부터 방기와 연루, 중국의 간섭과 보복을 완화·보완

하기 위한 

지역경제 안보협력·다자주의·중간국연대 적극적으로 추진

- 안보 및 핵심 전략산업 영역은 미국 중심의 협력 불가피. 미 

국내정치의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좌표 설정해야.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존중. 적대관계로 전환은 

자제해야. 중국과 비전략영역, 비전통안보 영역 등에서 소통

과 협력 강화

- 동북아 안보 정세의 급변에 대비한 군사안보 역량 강화

- 신흥 안보(보건, 사이버, 환경, 기후변화)영역은 미중모두 협

력 가능성 모색

○ [한국형 Solarium Project]를 제안함: 공감대 확보가 핵심

-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소전략수립을 위해 제안한 

정책결정 방식

- 여야,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지혜의 결집이 필요하고, 고통과 

책임 분담을 위한 국민들과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

- 국내 외교안보 연구 생태계의 복원 필요. 이 분야에 대한 산-

학 협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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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① 주변 강국과 극단적인 적국이 되지 말아야

② 일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소통 강화하고 새로운 공급망과 

국제질서 구성에 긴밀히 협력해야

③ 대북 경사외교 벗어나고, 미중장기전 대비해야

④ 북핵 미사일에 대응할 자체 군사역량 갖춰야

⑤ 중국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분쟁 가능영역 관리해야 

⑥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의 동시 추구

⑦ 새로운 국제질서 규범 형성에 적극 나서야

⑧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체계와 생태계 새로이 짜야

⑨ 한국형 솔라리움(Solarium)프로젝트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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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_토론

토론문 트럼프의 집권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미래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1. 국제질서 구조의 인식: 신냉전의 논쟁

발표자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Slide 5)의 시기 별 구분에 대해 

공감한다. 국제질서가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경험해왔지만, 현재 신냉

전의 시기에 진입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불안

정과 불확실성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냉전 구도의 부상에 대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의 해석

먼저 ‘두 개의 백년 목표’와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百年未有

之大变局, 저자의 “100년만의 격변기 인식”)’의 의미를 구분해 볼 필요

가 있어 보인다. (Slide 15) 저자가 기술했던 “발전중인 대국에서 ‘새

로운 강대국’으로 국가 정체성 변화”의 의미는 ‘100년에 없던 대변국

의 시기’보다는 ‘두 개의 백년 목표’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인식하는 국제정세는 장쩌민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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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회기(战略机遇期)’에서 시진핑 지도부 2기에 들어와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시기’로 전환되었다. 장쩌민 주석은 2002년 11월에 개최

된 16차 당 대회의 정부업무 보고(報告)를 통해 21세기의 초반 20년은 

중국이 반드시 단단히 붙잡고 또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

한 “전략 기회기”라고 언급했다.1) 이러한 시각은 후임자인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지도부 1기 및 2기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특히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서는 동 시기를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百年未有

之大变局)’로 명명하였고, 지도부 2기의 출범 초기였던 2018년 6월에 

개최된 당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

국은 근대역사 이래 가장 좋은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세계는 백년

에 없던 대변국에 처해있으며, 양자는 동시에 발생하고 교차하고 상호

격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 

하지만 2019년 7월에 공개된 중국의 국방백서인 '신시대의 중국국

방(新時代的中國國防)‘에서는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를 “국제안

보가 직면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표출되고 있으며, 세계는 결

코 평안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변화된 시각을 표출했다.3) 또한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은 당시 중국이 마주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분

발유위(奮發有爲)’로 전환되어갔다. 

시진핑 지도부 2기에서 중국이 인식하는 국제정세에 변화가 나타났

던 주요 원인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중국경제의 하방 압

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압박

1) “江泽民同志在党的十六大上所作报告(全文)” (2002年11月08日).

2) “服务民族复兴、促进人类进步——习近平总书记在中央外事工作会议上的重要讲话引起热
烈反响” 新华网 (2018年06月24日).

3)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防” (2019年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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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관세, 배타적인 첨단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및 미국 중심

의 국제규범과 표준 확립 등) 및 중국경제의 구조적 요인(부동산, 금융, 

인구 구조, 청년 실업률 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

에 도전요인들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2년 10월에 개최되어 시진

핑 지도부 3기의 출범을 알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의 업무 ‘보고’에서는 국가 ‘안보(安全)’가 29차례 언급된 

것을 포함해 국제, 인민, 경제, 식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안보’가 

총 91차례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의 증가를 전망하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저자의 분석인 중국이 가진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의 인식으로 “새로운 강대국 외교와 권

위주의 체제 강화 ⇒ 미중 전략경쟁  촉발” (Slide 15)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이 보여준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종합국력의 

증진 속도가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추월(overtake)”의 우려로 인한 대

중국 전략적 경쟁을 실행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

의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에 대한 인식이 “전략적 기회기”에서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시기”로 전환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나. 신냉전 및 진영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국제질서의 신냉전 인식에 대해 분명하게 반

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인류문명은 이미 21세기에 진입했으며, 냉전사유는 이미 시대가 지났

다(人类文明已经进入21世纪，冷战思维早已过时)”고 언급했다.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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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개최되었던 중‧러 정

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1항에서 “중러관계는 냉전시기의 군사 정치 

동맹과 유사하지 않다(中俄关系不是类似冷战时期的军事政治同盟)”고 밝

힌 뒤 5항에서는 중‧러가“냉전 사유를 반대하고, 진영 대항에 반대하

고, 특정국가를 겨냥한 소집단에 반대(反对冷战思维，反对阵营对抗，

反对搞针对特定国家的小圈子)”한다고 밝혔다. 이어 9항에서는 미국이 

냉전 사유에 기반하여 인태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를 비판적으로 

지적했다.5)

 이로 인해 중국은 신냉전과 진영화 구도를 활용하려는 김정은의 

2023년 9월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

인은 9.13 북·러 정상회담 하루 전인 2023년 9월 12일에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논평에서 이를 “북·러 

사이의 안배(朝俄之间的安排,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이다’로 의역 

가능)”라고 언급하며 북‧러 협력 강화와 중국 간에는 거리를 두려는 모

습을 보였다.6) 따라서 저자가 Slide 21에서 분석한 최근의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해 중국이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양자관

계의 관리를 통해 한반도 균형정책을 견지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第十七次峰会第一阶段会议上的讲
话(全文)” (2022年11月15日). 

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
伴关系的联合声明” (2023年3月22日). 

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年9月12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年9

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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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저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잭슨주의에 기반한 헤밀톤주의의 

보완의 구조로 분석한 시각에 동의한다. (Slide 12) 이러한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현재까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관세 조치와 함께 미중관계의 경

제‧안보 현안과 연계하여 중국에 대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대응이 주는 함의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자 간 협

력의 틀을 대중국 전략적 압박, 특히 경제‧안보 현안에 활용하려 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프랜드 쇼어링’을 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양자 간 거래를 중시하면서 다자간의 협력 틀을 선호하지 않

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공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 따

르면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에 위치한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환율 조작의 감시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

으로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언제든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미국 우선주의'으로 

인해 미국 동맹 체계의 균열 및 마찰의 발생을 전망하는 모습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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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중국은 EU 및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

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의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가능한 확대시키고 중국과의 경제적 협

력을 중시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을 중

심으로 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결집 및 다자적인 대중국 압박이 

가능한 약화되는 것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특히 트럼프 2

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만약 미국과 NATO 간 국방예산 증액, 파리 기

후변화 협정 탈퇴 등을 포함한 경제 및 군사·안보 영역의 주요 현안들

에서 틈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EU 국가들에 대한 첨단 기술 

산업의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확대 및 기후변화 협력을 통한 전략

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전략적 디커플링’과 중국의 대응이 주는 함의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 디커플링’과 관련하여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2

기 행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Lee Greer)를 지명했다. 대중국 강경파이자 그간 ‘전략적 디커플링’을 

강조해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가 전면에 나서지

는 않았지만, 그리어는 2017년 5월부터 약 3년간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를 비서실장으로서 보좌했던 측근 인사이다. 이로 인해 그

리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략적 디커플링’을 주창하는 라이트

하이저의 정책적 방향성을 견지해 나갈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

다. 이는 EU를 중심으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서 공감

해온 ‘선택적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 ‘디리스킹(derisking)’에서 

중국에 대해 한층 더 공세적인 ‘전략적 디커플링’으로의 전환은 국제사

회 다수의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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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한층 심화될 미·중 전략적 경쟁을 전망하

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중국

의 대응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하자 중국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조치 및 무역 협상에 대한 대

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

시 상호 관세 보복 조치 및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따라 대두를 포함한 

미국 농산품의 수입 확대를 약속하며 미중관계를 관리해 나가려 노력

했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이하며 중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 

조치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 미국산 제품

에 대한 보복관세에 대하여 갈륨, 게르마늄 등의 희토류 및 흑연을 포

함한 주요 핵심 자원 및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

하와 같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트

럼프 2기 행정부 시기 미·중 간 무역 분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평

가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대응 방안들이 미국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의 무역환경과 산업공급망에도 불안정성을 높이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중국의 대응

2024년 3월의 중국 ‘양회(兩会)’7) 기간 중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대 

7) 중국 ‘양회’는 한국의 국회(國會)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와 정책자

문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가 매년 3월 초 비슷한 시기

에 개최되어 진행되는 중국 최대의 연례적인 국내정치 행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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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회의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3월 7일에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양자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8) 특히 왕이 부장은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미중관계의 3원칙

인 “상호존중(相互尊重), 평화공존(和平共处), 협력공영(合作共赢)”을 언

급했으며, 이는 향후에도 중국의 대미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개념으

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 대미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저자가 Slide 19에서 기

술한 중국의 대응은 분야별로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동의한다. 단지 이 부분에 조금 덧붙인다면 정치·외교 분야에서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체제’의 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중

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의 ‘규

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를 위협하는 국가로 비판하며, 자유

진영 국가들 간 ‘가치’의 공유 확인 및 결집을 통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를 ‘미국 대 중국’에서 ‘자유진영국가들 대 중국’의 구도로 전환을 

추구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

자적인 대중국 압박의 실행이 가능했다. 

반면 중국에게 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현안들은 미·중 

전략적 경쟁은 물론 국내정치적으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진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권위, 나아가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정통성’까지 연계

되는 ‘주권’, ‘영토’, ‘통일’ 및 서구의 민주주의와 비교하며 강조해온 

공산당 1당 체제의 우월성과도 연계된 사안으로 중국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애국주의와 공산주의 사상 교육

의 강화 및 당국의 엄격한 SNS 통제를 통해 대응했다. 

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

回答中外记者提问” (2024年3月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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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보편적 가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문명과 체제의 다양

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창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국

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강조하는 

한편, 각 국가 및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와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문명’과 ‘체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9) 중국이 주장한 문명과 

체제의 ‘다양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가 강조하는 인권과 민

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불편하게 다가왔던 중동의 왕조 국가와 이슬

람의 신정(神政)국가를 포함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권위주의 및 

독재국가 사이에 중국과의 정치적 연대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

켰다. 

특히 중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철군 상황을 물리

력을 동원한 미국의 일방적인 가치와 체제의 주입이 궁극적으로 실패

한 대표적인 사례로 가리키며 이를 비판했다.10) 또한 중국은 이러한 

‘정치적 연대감’을 기반으로 2023년 3월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등 중동, 중앙아시아, ASEAN, 아프리카, 남미 등

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나아가 개발도상국가들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력적 접근을 용이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활용했다. 하지만 경제력을 제외한 분야에서 힘의 투사력이 약한 중국

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특히 분쟁 

지역의 국가들은 여전히 지역 정세 안정과 발전을 위해 미국의 관여를 

9) 2020년 7월 9일 당시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٠미 싱크탱크매체 

영상 포럼에서 미٠중은 “다른 체제와 문명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공동으로 

찾자(共同探索不同制度和文明和平共存之道)”라고 언급함.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王

毅向中美智库媒体视频论坛发表致辞” (2020年07月09日). 

1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年8月20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21

年8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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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모습이다. 

4. 한국의 대응 방안

저자가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제안한 ‘한국의 생존전략’에 많은 부분

을 공감한다. 이와 관련하여 “균형과 탄력성(resilience)에 기반한 유

연한 전략적 스탠스 필요”하며, 또한 “강대국들과 적대관계는 지양하

고, 최대한 [親和정책] 추진”(Slide 32)을 강조한 점에 공감을 표한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은 상황에서 과연 “안보 및 핵심전략산업 영역은 미국 

중심의 협력 불가피”하면서도 중국과의 원만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존재할 것으로 생

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체계는 

양자 중심의 부챗살 형태인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구조에

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 소다자 중심의 '격자형(lattice-like) 안보 네트

워크'로 전환되어왔다. 현재 미국이 구축하는 ‘격자형 안보 네트워크’

는 네 가지의 틀이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 번째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QUAD, 두 번째 틀은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

된 AUKUS, 세 번째는 미국-일본-호주 및 미국-일본-영국으로 구성된 

소다자의 틀, 네 번째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협력이다.11) 

이에 더하여 최근 남중국해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

된 SQUAD가 새로운 소다자 협력 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

11) 아사바 유키. “미일정상회의와 ‘격자형’ 동맹네트워크 형성”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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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다면 QUAD에서 인도의 군사·안보적 역할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SQUAD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소다자 협력 틀로 평

가되고 있다.12) 

이 과정에서 미국이 대중국 전략적 견제 및 압박을 위해 구축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일동맹의 역할이 강화되어왔다.13)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마주할 한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구조의 안

보 프레임워크가 미일 동맹을 축으로 가시화되고 동맹 내 서열화에 대

한 논쟁이 나타나는 점에 한국은 주의 깊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소다자 체제의 ‘격자

형 안보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미일동맹의 역할이 강조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에 다시 양자 중심에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존재하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일동맹의 역할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12) Oorja Tapan. “The Squad: Adding an‘S’ for Security” The Diplomat (May 

11, 2024); Richard Javad Heydarian. ““Squad” goals: Consolidating the 

new quadrilateral partnership” Lowy Institute (9 May 2024). 

13) 조양현. “미일정상회담(2024.4.10.) 평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

제분석 2024-0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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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

가. 전쟁의 원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1) 첫째, 강대국인 미

국과 러시아 간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이다. 다

시 말해, 이 전쟁의 원인은 글로벌 차원에서 단극 체제 유지를 위해 탈

소비에트 지역에서 패권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글로벌 차

원에서 다극 체제 형성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되려

는 러시아의 갈등에 있다. 탈냉전기 미국의 NATO 확대 전략과 러시

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전략은 결국 지정학적 단층선인 우크라이나

에서 충돌했고, 이 전쟁을 계기로 하여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작동하던 기존 세계질서와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둘째,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안보딜레마 심화이다. 우크

라이나는 NATO 가입과 미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통해 자신의 안보

1) 제성훈(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슬라브학보 38-4, pp. 679-712.



- 46 -

를 강화하고자 했지만, 이는 결국 안보딜레마를 낳았다. 러시아는 이러

한 우크라이나의 안보 강화 시도를 우려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수단을 통한 크림반도 탈환과 돈바스 내전 해결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미국과 NATO의 ‘교두보’가 되고 있

다는 인식에 따라 침공을 결정했다.

셋째, 우크라이나 내 중서부와 동남부 간 정체성 갈등이다. 역사적으

로 형성된 이질적인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는데, 2013~14

년 ‘우크라이나 위기’의 결과로 수립된 과도정부, 그 뒤를 이은 포로셴

코 정부,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는 정체성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는 ‘민스크 협정’을 통한 내전 종결을 거부하고, 국가 

단위의 통합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급진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강행

했다. 여기에 민족 단위의 통합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 러시

아의 ‘신수정주의’ 정책은 우크라이나 내 정체성 갈등을 심화했고, 이

는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개입하는 ‘내전의 국제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상기한 원

인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세

계질서에 대한 합의, 둘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안보딜레마 해결, 

셋째, 우크라이나 내 정체성 갈등 해결이다.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 세계질서에 대한 합의, 더 구체적으로는 유럽 안보 

질서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2021년 12월 중순 러시아는 미국에 ‘안전보장

에 대한 러·미 조약’ 초안, NATO에 ‘러시아·NATO 회원국 안전보장 

조치에 대한 협정’ 초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토대로 2022년 1월 10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2)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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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브뤼셀에서 진행된 NATO·러시아 이사회 회의3)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공식 협상이었기 때문이

다. 협상이 결렬된 후 약 한 달 반이 지난 2022년 2월 21일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내전 중이었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

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이어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

했다.

나. 전쟁의 전개

러시아는 침공 개시 약 3개월 만인 2022년 5월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마리우폴(Mariupol)을 점령하면서, 2014년 3월 병합한 크림반

도, 그리고 같은 해 4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

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있는 ‘돈바스’를 육지로 완전히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

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물론, 이번 전쟁으로 일부 점령한 자포

로제주와 헤르손주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 이후 러시아는 ‘돈바

스’에 병력을 집중시켜 2023년 5월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인 바흐

무트(Bakhmut)를 점령했다. 2023년 6월 초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대반격’이 사실상 실패하자, 러시아는 하르키우주에 완충지대

를 확보하고 ‘돈바스’에서 점령지를 확대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

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로 진격하여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

공했지만, 러시아는 쿠르스크로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고 ‘돈바스’ 전선

2) “Россия и США провели первые переговоры о гарантиях безо

пасности,” https://www.bbc.com/russian/news-59936030.

3) “В Брюсселе проходит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Россия–НАТО,” https://

www.nato.int/cps/ru/natohq/news_1906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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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격 속도를 높이면서, 쿠르스크주에서도 실지(失地)를 회복하고 있

다. 따라서 현재 전선의 상황만 본다면, 러시아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1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계속된 요

청을 수용하여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본토 표

적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허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24년 9월 

12일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자신이 생산한 장거리 정밀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NATO 국가들, 미국, 유럽 국가들의 직접 참여와 

다름없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직접적 참여, 그리고 이것은 

이미, 물론, 분쟁의 본질 자체,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는 NATO 국가들, 미국,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4)

러시아는 2024년 11월 19일 핵무기 사용 독트린에 해당하는 ‘핵 억

제 분야에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 원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비핵 국가의 공격을 '공동공격'으로 

규정하고, 군사 연합, 블록 또는 동맹을 구성하는 한 국가의 공격을 그

러한 연합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하게 된다.5) 이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공격'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공격을 NATO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핵무기 사용의 두 가지 조건이 보완되었는데, 첫째, 

‘러시아 및/또는 그 동맹국들의 영토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

상무기 사용’이 ‘러시아 및/또는 그 동맹국들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4)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МИ. 12 сентября 2024 г.,” http:

//kremlin.ru/events/president/news/75092.

5) “Что такое ядер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и и что в ней записано с

ейчас,” https://www.rbc.ru/base/19/11/2024/673c66da9a79475d63653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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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밖에 있는 러시아의 군부대 및/또는 시설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

타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 수정되었고, 둘째,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에 대한 침공’이 ‘러시아 및/또는 벨라루스의 주권 및/또는 영토

적 통합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조성하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및/또는 벨라루스에 대한 침공’으로 수정되었다.6) 따라서 이론적으로

는 미국이 허가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

스크주 실지 회복에 치명적인 위협을 조성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고, 모든 NATO 회원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

해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 다른 NATO 국가들, 특히 유럽 국

가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럽 국가들의 장거

리 미사일 사용 허가 또는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유럽 안보 질서에 대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

로 보인다.

이어서 2024년 11월 21일 러시아는 최신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

슈니크’(Oreshnik)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Dnipro)에 있

는 방위산업단지의 시설 중 하나를 공격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유럽과 아태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 및 배치에 관한 미국의 

계획에 대응하여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2019

년 미국의 일방적인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실수’로 규정했

다. 또한, “오늘날 이 무기에 대항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미

사일은 마하 10, 다시 말해 초당 2.5~3km의 속도로 목표를 공격한

다.”라고 강조했다.7)

6) “Что такое ядер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и и что в ней записано с

ейчас,” https://www.rbc.ru/base/19/11/2024/673c66da9a79475d63653a3c.

7)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ноября 2024 

г.,”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5614.



- 50 -

‘오레슈니크’는 현재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중거리 탄

도미사일로서 최대 사거리는 5,500km이고, 최대 속도는 마하 10이며, 

최대 무게 1.5t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총 

900kt(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45개에 해당) 위력을 가진 핵무기

를 운반할 수 있다.8) 2024년 11월 28일 집단 안보 조약기구(CSTO)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레슈니크’가 잘 보호된 깊숙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데, 이때 타격 요소의 온도가 4,000°C에 도달하는바, 

이러한 유형의 미사일 대량 사용이 위력 면에서 “핵무기 사용에 견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레슈니크’의 예상 비행시간은 폴란드의 레

드지코보(Redzikowo)에 있는 MD 기지까지 11분, 독일에 있는 람슈

타인 공군기지까지 15분, 브뤼셀에 있는 NATO 본부까지 17분에 불

과하다.9)

핵무기 사용 독트린 개정에 이은 ‘오레슈니크’의 위력 공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확전’과 ‘협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이미 2024년 9월 7일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무기를 사용하는 러시아 내 깊숙한 목표 타

격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큰 차이

를 만들지 못하리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10) 장거리 미사일 사용 자체

가 현재 전선의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

8)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какими бывают и где стоят на в

ооружении,” https://www.rbc.ru/base/27/11/2024/6747316a9a794776bea

d9a96.

9) “Новейшая российская ракета «Орешник»: что о ней известно,” 

https://www.rbc.ru/base/28/11/2024/67486cbd9a79473abf02b59b.

10) “US pushes back against Ukraine pleas to lift weapon restrictions,” https:

//www.politico.eu/article/us-ukraine-weapons-restrictions-game-cha

nger-russia-vladimir-putin-ramstein-lloyd-austin-zelensk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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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이를 계속 요청한 이유는 그것이 러시아와 NATO 간 확전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선의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전’이다.

다. 러시아의 요구사항과 우크라이나의 목표

2024년 6월 14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및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을 발표했다.11)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의 

행정적 경계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에서 그

러한 결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고, 이들 지역에서 실제 철

군이 시작되며, NATO 가입 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하자마자, 우

리 측으로부터 즉시, 그 순간 휴전과 협상 시작 명령이 따를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는 내일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있지만, 협상 상대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명

하는 대표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회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분쟁의 동결이 

아닌, 최종 종결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첫째,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동

맹, 비핵 지위, 둘째,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비나치화, 셋째, 러시아

의 지역으로서 크림, 세바스토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자포로제주, 헤르손주의 지위를 국제 조약으로 규정, 넷째, 러

시아에 대한 서방의 모든 제재 철회를 언급했다.

2024년 7월 4일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연

설에서 2022년 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체결된 ‘이스탄불 합의’가 

11) “Путин назвал условия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и начала перегово

ров,” https://www.rbc.ru/politics/14/06/2024/666c19bf9a7947470e6ebe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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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에 관한 협상의 기초에 놓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12) 이

어서 2024년 10월 18일 푸틴 대통령은 BRICS 국가 언론 대표자 회의

에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와 가능한 합의의 기반이 2022년 ‘이스탄불 

합의’라고 강조했다.13)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이스탄불 합의’는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약 한 달 만인 2022년 3월 말 이스탄불

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양측의 합의사항을 명시한 ‘2022년 3월 28~30일 협의 결과에 관한 

코뮤니케’14)를 의미한다. 해당 문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

라이나는 비동맹 및 비핵 지위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법적 보장하에 영

세중립국을 선언한다. 둘째, 잠재적 보장 국가들은 영국,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이

다. 조약에는 다른 국가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참여를 제안한다. 셋째, 조약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안전보장은 크림 및 세바스토폴, 그리고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일

부 지역에는 유효하지 않다. 넷째, 우크라이나는 어떠한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고, 외국의 군사기지 및 부대를 배치하지 않으며, 국제적 

군사훈련은 보장 국가들의 동의하에만 실시한다. 한편, 보장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원 의사를 확인한다. 다섯째, 조약은 우크라

이나 국민 투표 과정에서 영세중립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지위 승인과 

12) “Путин допустил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тамбульских договоренно

стей по Украине,” https://www.rbc.ru/rbcfreenews/668692d59a79

473eaacf2a6d.

13) “Путин назвал документ-базу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Украиной,” 

https://www.rbc.ru/politics/18/10/2024/67126e809a7947e30f46cc7e.

14) “Какие у Путина "цели СВО": документ от 2022 года раскрывает 

планы России на послевое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Украины,” https://

www.currenttime.tv/a/dogovor-project-systema/331855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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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및 보장 국가들의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의 상응하는 

개정 및 조약 비준 이후에 발효된다. 여섯째, 조약에 의해 10년간(또는 

15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양자 협상을 통한 크림 및 세바스토

폴에 관한 문제 해결 의지가 규정된다. 일곱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크림 및 세바스토폴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 하지만 ‘이스탄불 합의’ 이

후 우크라이나는 조약 체결을 거부하고 전쟁을 계속했고, 이에 대해 러

시아도 침공을 중단하지 않고 동남부 4개 지역을 자국 영토에 편입했

다. 따라서 ‘이스탄불 합의’는 이후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 과

정에서 ‘변화된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현재 러시

아가 제시한 요구사항의 기반일 뿐이지, 요구사항 자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비군사화’, ‘비나

치화’, ‘변화된 지정학적 현실의 인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첫째, ‘중립화’는 우크라이나가 비동맹 및 비핵 지위를 갖는 영세중립

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교두보’가 될 수 없도록 서방과의 군사협력과 NATO 

가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군사화’는 우크라이나가 러

시아의 영토로 편입된 크림반도와 동남부 4개 지역을 탈환하려고 시도

할 수 없도록 비무장 또는 경무장 상태가 되는 것이다. 셋째, ‘비나치

화’는 우크라이나에서 소수 민족인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시

즘적 정책’ 철회, 나치 전범에 대한 미화를 시도하고 네오나치의 활동

을 고무하는 행위 중단, 그리고 이를 위한 젤렌스키 정부의 퇴진과 친

러 또는 최소한 중립적 정부의 수립을 의미한다. 넷째, ‘변화된 지정학

적 현실의 인정’은 2014년 3월 병합한 크림반도와 2022년 9월 자국 

영토에 편입한 동남부 4개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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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4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부과한 모든 제

재를 해제하고 제기한 모든 소송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 UN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협상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조건인 ‘범죄 처벌’, ‘생

명 보호’, ‘안전과 영토적 통합성 회복’, ‘다른 나라의 안전보장’, ‘방어 

결의’,15) 그리고 같은 해 11월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한 

‘평화 공식’ 10개 항의 실현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 목표는 첫째, 러시아가 점령

한 모든 영토의 회복, 둘째, NATO 가입, 셋째, 전범 재판 및 처벌, 넷

째, 전쟁배상금 확보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협상이 아니라, 러시

아가 완전히 패배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화 공식’ 국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명확한 성과가 없었고, 현재 다른 국가들, 

심지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그것을 현실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이상

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 9월 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의회 지도부는 물론, 주요국 지도자들에

게 ‘승리계획’을 제시했고, 같은 해 10월 16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5가지 사항과 3가지 비밀 추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 문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16)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 

가입 초청이다. 둘째, 러시아 영토에서 작전 지속, 러시아 영토에 대한 

타격 제한 해제,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 공동 파괴, 드론 및 

미사일 사용과 동맹국들의 첩보에 대한 접근 확대이다. 셋째, 우크라이

15) “С трибуны Генассамблеи ООН Владимир Зеленский предложил 

«формулу мира»,” https://news.un.org/ru/story/2022/09/1432091.

16) “Зеленский представил свой «план победы». Он включает при

глашение в НАТО и разрешение на удары вглубь России,” http

s://www.bbc.com/russian/articles/c4gl7lrjwv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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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러시아의 모든 군사적 위협에서 보호하는데 충분한 특정한 비핵 

전략적 억제 패키지 배치이다. 넷째,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잠재력 발전

과 대러 제재 강화이다. 다섯째, 전후 NATO와 유럽 방위 강화를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경험 활용이다. 물론, 이 계획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

방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공식’과 ‘승리계획’을 통해 이상적인 목표

를 고수하는 이유는 첫째, 승리 가능성과 전후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제

적 관심과 지원,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관심과 지원을 유지해야만 

전쟁을 계속할 수 있고, 둘째, 불가능하더라도 목표를 수정하지 않아야

만 이미 2024년 5월 합법적 임기가 만료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탄불 합의’를 번복한 이유는 서방의 지원으로 군

사적 성과를 거두어 더 좋은 조건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고 확

신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결국 권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2.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해결안과 양측의 입장

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해결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기인 2024년 5월 11일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Goffstown)에서 진행된 CNN 타운홀(CNN’s Presidential 

Town Hall)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할 것이냐는 사회자

의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하루, 24시간 이내에 그 전쟁을 해결할 것

이다.”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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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을 멈추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하면서, “나

는 유럽이 더 많은 돈을 내놓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푸틴

을 전범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지금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나중에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

금 당장 우리가 전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그가 전범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멈추기 위한 협상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답했다.17)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하는 해결안의 기본 원칙

이 ‘협상에 의한 전쟁 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정부는 ‘협상에 의한 전쟁 중단’을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트럼프 1기 정부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미국 우선 정책연

구원(AFPI)은 2024년 4월 9일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역임한 

켈로그(Keith Kellogg)와 플라이츠(Fred Fleitz)가 집필한 보고서18)

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필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이 미

국 국민의 이익보다 이상주의적 원칙을 앞세워 국가에 해를 끼치는 끝

없는 전쟁에 미국을 빠뜨렸다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어서 필자들은 정전과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안을 제안

했다. 첫째, 향후 미국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가 더 진격하고 정전 또는 평화협정 

이후 재침공할 수 없도록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방위를 강화할 것

이다. 둘째, 러시아의 평화. 협상 참여를 위해 미국과 다른 NATO 지

17) “READ: Transcript of CNN’s town hall with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https://edition.cnn.com/2023/05/11/politics/transcript-cnn-town-

hall-trump/index.html.

18) “America First, Russia, & Ukraine,” https://americafirstpolicy.com/issues/

america-first-russia-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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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들은 안전보장이 포함된 포괄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평화 합의를 

대가로 하여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장기간 연기한다. 셋째, 미국

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는 평화협정에 서명한 후

에 대러 제재의 완전한 해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다. 또한, 우크라

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의 판매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다. 넷째, 양자 안보 방위에 초점을 맞춘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한 장

기 안보 구조 구축 조항을 협상 최종상태(negotiated end-state)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밴스(James David Vance) 부통령 당선인 역시 후

보 시기인 2024년 9월 12일 공개된 ‘숀 라이언 쇼’(The Shawn 

Ryan Show) 인터뷰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전쟁 종결 계

획에 관한 질문에 러시아인들은 그들이 차지한 땅을 유지하고, 현재 전

선을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며,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또 다른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 중무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크라이

나의 나머지 지역은 독립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

이나로부터 ‘중립 보장’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하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다른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

다.”라고 덧붙였다.19)

2024년 10월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참모

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

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전선은 동결되고, 양측은 약 

1,300km에 달하는 비무장지대 조성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비무장지

대를 통제하는 평화유지군에는 미군은 물론, UN과 같이 미국이 지원

19) “Vance Describes Plan to End Ukraine War That Sounds a Lot Like 

Putin’s,” https://www.nytimes.com/2024/09/13/us/politics/vance-trump-uk

raine-russia-w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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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제기구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최소 20년간 

NATO 가입 의사를 포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잠재적 침

략 억제를 위한 무기를 계속 공급한다.20)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인 측의 해결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첫째, 현재 전선 동결과 비무

장지대 조성, 둘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연기 또는 포기와 이를 

대가로 하는 안전보장 제공 또는 중립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나. 해결안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2024년 12월 3일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

나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충분하게 군

사적 지원을 받을 때까지 러시아와의 모든 평화 협상을 연기하라고 촉

구하면서, 우크라이나 자신이 언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1) 이어서 2024년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자

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합의하고 광기를 멈추기를 원한다. …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나는 

블라디미르를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그가 행동할 때이다. 중국이 도울 

수 있다.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22)

20) “WSJ узнала о новом плане команды Трампа по завершению ко

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https://www.forbes.ru/society/524697-wsj-uznal

a-o-novom-plane-komandy-trampa-po-zaverseniu-konflikta-na-ukraine.

21) “Трамп заявил о желании Киева договориться с Россией,” htt

ps://www.vedomosti.ru/politics/news/2024/12/08/1080040-zhelanii-

kieva-dogovoritsya.

22) “Trump calls for immediate Ukraine ceasefire,” https://www.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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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같은 날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 즉각적 전투행위 중단을 위한 조건은 

올해 6월 러시아 외무부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에 의해 언

급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쪽은 우크라이

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로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젤렌스키

가 자신의 그러한 명령을 취소하고 이스탄불 합의의 기반에서 지구상

에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화 재개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23)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은 2024년 

6월 14일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자신이 병합한 동남

부의 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시작, 둘째, NATO 가입 포기

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식적 통보가 있어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하라는 트럼프 대통

령 당선인의 요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우리가 유효한 

평화에 대해 말할 때, 먼저 유효한 평화 보장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그저 종이와 몇 개의 서명’으로 끝날 수 없다고 덧

붙였다.24)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NATO 가입 초청 또는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orld/trump-calls-immediate-ukraine-ceasefire-zelenskiy-says-guarantees

-needed-2024-12-08/

23) “В Кремле внимательн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заявлением Трампа п

осле встречи с Макроном и Зеленским,” https://www.interfax.

ru/world/996558.

24) “Зеленский потребовал гарантии мира в ответ на призыв Тр

ампа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https://www.1tv.ru/news/2024-12-08/

494906-zelenskiy_potreboval_garantii_mira_v_otvet_na_prizyv_tram

pa_nachat_perego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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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 전망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무기 지원 중

단,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라는 상호 

모순적인 위협을 통해 양측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더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완전한 회복을 강조

하지는 않지만, NATO 가입 초청 또는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을 전

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NATO 가입 초청은 러시아가 제시한 

협상의 전제조건 및 요구사항에 모순되고,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은 

러시아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모순된다. 반면, 러시아는 동남부의 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와 NATO 가입 포기에 대한 공식적 통

보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시한 현재 전선 동결과 비무장지대 조성이라는 

해결안에 모순되고, NATO 가입 포기는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 전에 우크라이나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협상 시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전쟁은 계

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지

원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인해 현재 전선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 다

시 말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에서 퇴각하고,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를 완전히 점령하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인적, 물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더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그랬듯이, 자신의 ‘사활 지대’가 아닌 우

크라이나를 어느 순간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아프가니스

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또다시 군사적 패권의 쇠락을 인정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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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

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러시아의 전제조건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시

작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도 근본

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유럽 안보 질

서에 대한 협상에 나서는 경우이다. 2024년 11월 10일 ‘워싱턴포스

트’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 확정 이튿날인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보도했다.25) 이에 따르

면, 두 지도자는 ‘유럽의 평화’라는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후속 대화

를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약 

한 달 반 전인 2022년 1월 10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안전보장에 대한 양국의 회담이 트럼프 2

기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 다시 말해 탈냉전기 미국의 NATO 확대 

전략과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전략의 충돌이었다. 만일 미

국과 러시아가 유럽 안보 질서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면, 비록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안보딜레마가 해결될 가능성

이 있다.

25) ““트럼프, 푸틴과 통화…우크라전 상황 악화 말라 요구”,“ https://www.hani.co.k

r/arti/international/america/11667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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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러 조약의 의미와 북·러 군사협력 전망

가. 새로운 북·러 조약의 의미26)

2024년 6월 19일,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

다. 2000년 2월 서명된 ‘친선·선린 및 협조 조약’과 같은 해 7월 개최

된 북·러 정상회담이 소련 해체 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그쳤다면, 2024년 6월 서명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변

화를 배경으로 양국 관계를 과거 냉전 시기 수준까지 강화했다.

새로운 북·러 조약의 핵심은 유사시 상호 군사 원조이다. 해당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

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

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자는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의 법에 준하여’라는 문구를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군사 원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엔헌장 

제51조’에 준한다는 문구는 오히려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적·집단적 자위권을 확인하면서 UN 안보리의 결의 없는 군사적 개입

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26) 제성훈(2024), “새로운 북·러 조약의 내용과 의미,” 월간 한국노총 604,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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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한다는 문구는 ‘원조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법

적 근거를 지적한 것으로 군사적 개입의 제동장치로 볼 수 있는 여지

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바와 같

이 상원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군사력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러

시아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시 군사적 개입이 법적 문제로 

지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한·미 동맹의 법적 기반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역시 제3조에서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 상호 군사 원조를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북·러 조약

은 사실상 ‘동맹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러시아는 왜 새로운 북·러 조약을 체결했는가?

러시아가 새로운 북·러 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첫째, 유라시아 동쪽

의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18일 ‘로동신문’에 게재한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한과 함께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 분리적인 안전 구조

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유라시아 서

쪽에서 NATO 확대, 유라시아 동쪽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그리고 

이것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유라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동맹 구조’ 구축 시도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동쪽

의 안보 위협에 맞서려면 새로운 세계질서 건설에 소극적인 중국과의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또 다른 파트너로 받아들

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만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어 러시아와 NATO 간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20세기 초 볼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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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 혁명 직후 벌어진 내전에서처럼 서방 군대가 극동도 공격할 가

능성이 큰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북·러 조약은 유라시아 동쪽의 안보를 

위한 ‘재균형’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 확보를 위해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

을 강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

합하면,27) 러시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

졌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군사

적 측면에서는 핵무기 외 북한의 재래식 전력(戰力)이 전반적으로 낙

후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북·러 군사협력 

활성화가 필요한데, 최근 북한군의 파병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북 제재 장기화로 인해 북한 경제

가 어려워지면서 남북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북·러 경제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을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간주했는데, 지금은 한·

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제재 장기화를 위협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NATO 확대로 인한 전략적 균형 파괴는 물론, 대러 

제재 장기화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다. 북·러 군사협력 전망

2024년 11월 7일 국제 토론클럽 ‘발다이’(Valdai) 21차 연례 회의

27) 한러 신진학자 라운드테이블(2024년 10월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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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회의 연설 직후 푸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략

적 동반자 관계도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같이 러시아의 안보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 그리고 소련과도 체결한 조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저 

이후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중단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것

으로 돌아왔고, 그것이 전부이다.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는 어떠한 새

로운 것도 없다. 모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련 간 조약에서 

명시되었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그저 어떠한 새로운 뉘앙스를 가지

고 새로운 조약에 재현되었다. 그렇다, 물론, 이는 역내 안보와 우리의 

상호 안보를 지향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군사훈련도 수행할 것이냐

는 질문에는 “지켜보자, 훈련도 할 수 있다. 왜 안 되겠는가? 거기에는 

다른 국가의 침공 시에 상호원조에 대해 말하는 4조도 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답했다.28) 따라서 러시아는 UN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새로운 북·러 조약에 명시된 모든 분야

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본격적인 군사협력

은 북한군의 파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가? 첫째, 유라시아 동쪽의 안보와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 확보에 필수적인 북한군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다. 사실 북한군과 러시아군은 그동안 군사훈련은 물론, 제대로 된 군

사협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이 부재하다. 따라서 북한군 

파병을 통해 군사 동맹에 필수적 기반인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

다. 또한, 현대전에 대한 북한군의 이해를 제고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군사기술도 전수할 수 있다.

28) “Заседание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7 ноября 2024 г.,”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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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확전의 공포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지

원은 물론, 더 나아가 파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북한군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미지, 특히 특수부대의 ‘악명’(惡名)은 서방 사

회에서 공포를 확산할 수 있다. 또한, 북한군의 파병은 유럽에서 시작

된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 또 한 번의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북

한군을 전선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한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그러한 북한군의 이미지를 활용하

여 서방은 물론, 특히 한국의 지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추가 동원 없이도 전투 병력을 충원할 수 있다. 2024년 11

월 25일 싱(Sabrina Singh)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군

이 쿠르스크 지역 주변에 배치되어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동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언급했다.29)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군이 러

시아 영토에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명확

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전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동원

을 통한 병력 충원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북한군이 최소한 경계, 진지 

구축 등이라도 담당해 줄 수 있다면, 러시아는 병력 운용 면에서 그

만큼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러 군사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북·러 군사협력이 포탄과 병력이 

필요한 러시아와 식량과 에너지가 필요한 북한 간 일시적 거래에 불

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북·러 군사협력, 더 나아가 북·

러 관계를 서방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일 수 있

29) “미국 “북한군, 우크라이나 이동 징후 없어 … 500명 사망도 확인 안 돼”,” https:

//www.voakorea.com/a/7876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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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러 군사협력은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아니

라, 이 전쟁을 계기로 하여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패권을 전제로 작

동하던 기존 세계질서와 그 원칙이 무너진 결과이다. 2022년 6월 17

일 25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본회의 연설에서 푸틴 대통

령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시도

에도 불구하고, 단극 세계질서는 끝났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30) 러

시아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유라시아 동쪽의 안보와 한

반도에서 전략적 균형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첫째,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유라시아 서쪽과 동쪽에서 여전히 미

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갈등이 계속된다면, 둘째, 러시아가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 제재 장기화를 여전히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에 대

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한다면,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

화해야만 한다고 판단한다면, 북·러 군사협력, 더 나아가 북·러 관계

는 향후 계속 유지 및 강화될 것이다.

30)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

ческого форум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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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_토론

토론문 트럼프의 집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 
박노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

1. 트럼프 당선확정이후 상황 전개

가. 트럼프의 구체적 방안: 관련국 논의 및 내부 형성 과정

1) 유세 및 당선 직후 제시된 기본 구상

- 현 전선 동결을 통한 러시아 점령지 사실상 지배 인정, 비무장지

대 설치 및 유럽 측의 감독·지원, 키이우의 나토 가입 유예,미국

의 제한된 지원 부담

2) 켈로그 특사 임명과 함께, 키이우에 대한 안보 책임을 유럽이 주도적 

부담 방침

나. 서방의 종전 계획 진행 상황

- 당초 “영토 대 평화” 구도에서 “영토 대 안전보장” 방식으로 전

환, 골격 마련 중

- 평화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고위급 내부 협의 진행

- 종전 협상 결과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유럽 지도자들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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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참여, 중국의 지원 가능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 러시아의 입장

1) 현재 상황 

-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며 점령지 확대 중: 

  크림반도 외 돈바스 약 80%, 자포리자와 헤르손 70% 하르키우 

일부 지역을 점령하며, 트럼프로부터의 양보를 기대

2) 최대 요구사항: 

- 키이우의 중립국, 나토 불가입보장 및 군사력 제한 보유, 서방의 

대러 제재 해제

라. 우크라이나의 입장 

1) 협상 가능성 

- 공정한 해결과 외교적 협상을 통한 점령지 회복 가능성 포함시 

수용 가능 

- 예르막 비서실장이 밴스, 왈츠, 켈로그 대표 등과 12월 4일 방

미 협상 진행

2) 주요 요구사항 

- 영토 손실을 감안하여 나토 가입을 통한 안전보장 장치 확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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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의 종전 협상 수용 여부문제

가. 군사적 측면

1) 사상자는 2024년 말 현재 60~75만 명 수준(전사: 198,000명, 부상: 

55만 명)

2) 방산산업의 재래식무기 생산부족으로 25년 하반기에는 공격력약화

- 포탄문제: 연간 300만발 생산 대비 22년의 경우 1,200만발 사용

- 장갑차 등 장비는 비축분 개조 이용하나 한계

나. 경제적 측면

1) 경제성장율 2%대 유지 예상

- 2023년 3.6% → 24년 3.9%대, 재정적자는 배럴당 90불 대 등 

유가 상승으로 GDP 대비 0.9%

2) 24년 국방비 1,200억불(재정40%) 투입지속으로 방산위주 경제운영상 

과열(인플레9%, 은행이자율21%), 노동 인력 부족현상, 환율불안정 

다. 서방의 제재

1) 러시아정부는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경제성장지속 등 대부분 해소되

었다고 평가

- 그러나, 군사비지원 과다, 산업생산율 23년 보다 하락(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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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정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 러시아 경제에 대

해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회복력

을 저해하는 효과는 지속

- 2023년 12월, 미 재무부는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

2.1%를 기록 등 2022~2023년간 제재가 없었을 경우 예상 성

장률보다 약 5%포인트 낮았다고 언급

3) 서방 제재가 지난 3년동안 중국,인도 등의 러시아산 에너지도입에 

따른 수입증가와 중앙아시아 등을 통한 우회교역으로 러시아가 전쟁

을 중단할 정도에 못 미친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경제회복 

장애와 내부불만 요인의 형성 진행

라. 시리아에서의 지정학적 후퇴로 인한 타격 

- 2015년 이래 푸틴이 전폭 지원해 온 아사드정권 붕괴로 러 군

사기지 철수 움직임

3. 우크라이나의 협상 수용 여건과 요구 조건

가. 군사적 측면: 전력 지원 부족 상황

1) 현재 당면한 문제점: 군 병력 부족 및 훈련 미흡, 지휘 통제 체계의 

문제

2) 군사력 증강을 위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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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5년 국방예산: GDP의 26% 수준인 약 540억 달러 필요 

나) 국내 방산산업 현황: 

- 드론, 미사일 등 생산에 약 40억 달러 투입, 향후 연간 

100~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생산 가능,

- 현재 연간 200만 대 드론 생산, 자금 확보 시 200만 대 추가 생

산 가능

나. 경제적 측면: 서방 지원 필요 상황

1) 현재 경제 상황 

- 2024년 국민총생산이 전쟁 이전의 80% 수준, 에너지 인프라 심

각한 파괴

2) 재건 비용 및 서방의 지원 방안 

가) 향후 10년간 재건 및 복구 비용: 4,860억 달러 소요 (세계은

행 추정) 

나)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 

- G7 합의(2024년 초): 유럽 보관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을 

담보로 500억 달러 조성,

- 미국: 12월 10일 200억 달러 대출 지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

범 시 지원 삭감 가능성에 대비 

다. 키이우의 평화 계획의 변화

 

- 최초 요구사항이었던 영토 완전 회복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 실현 등 최대 요구 조건에서 일부 양보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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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전전망과 영향

가. 종전 전망: 양측간 입장차로 포괄적 평화협정보다는 군사적 휴전 

    가능성 전망

1)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4개 주 영토 합병 후 자국 영토화 추구 

-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공략 입장 지속 견지

2)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법적 포기가 정치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

3)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종전조건 입장 차이와 미국의 신속한 종전 추구

4) 과거 사례 참고 (2014~2015년 민스크 휴전협정):

- 2022년까지 러시아의 지속적 도발지원으로 포격 및 침투 작전, 

사이버 공격, 전자전 수행, 집중적 허위정보 유포 등 장기적 저

강도 분쟁 지속

나. 안전 보장: 키이우의 나토 가입 대신하는 대안적 안전 보장의 도입 

   협의중 

1) 미국, 독일의 키이우 나토 가입 반대를 고려, 유럽 국가들의 역할과 

책임 확대 

- 완충지대 경계선에 평화유지군 파견, 휴전 감독을 위한 국제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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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력 강화로 제공 무기의 제한 해제를 통한 대

러시아 억지력 확보: 안보의 불가분성에 관한 러 주장 거부

3) 유럽 국가들간 지속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단합 여부:

- 상당 규모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약속 이행 

- 유럽국가들의 휴전감시군 배치는 포괄적 방어 제공이 아닌, 러

시아 재침공 억지와 공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보증군 

역할 수행

- 독일의 총선 (2025년 2월), 프랑스의 국내정치적 분열,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키이우 지원에 반대 또는 소극적 태도

로 유럽의 단합된 입장유지에 어려움예상 

다. 유럽 안보 질서 문제

1) 유럽국가들은 주권 독립, 영토 보전 존중 등 국제법원칙에 기반을 

둔 헬싱키(1975)방식을 추구

- 유럽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얄타방식(강대국들간 이해관계권역 

분할)을 거부하며, 우크라이나가 어떤 지역협력 조직에 속하고 

싶은 지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

2) 유럽의 나토회원국들은 내년 6월 정상회의시 트럼프의 압박을 고려, 

2030년까지 GDP 3% 목표달성방안 논의, 

- 2024년 말 현재 GDP 2% 이상 달성한 회원국은 32개국 중 23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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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의 역할 및 대만 통일 침공 계획 영향 여부

1) 중국은 전쟁에 대해 표면상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러시아

에 대해 이중용도물품 (군사용반도체 90%, 공작기계70%)제공 등 

반서방 유대 유지

2) 트럼프당선인과 마크롱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고 러

시아의 종전 협상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국 압박 방안 논의 

5.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현안

가.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지속 여부

1) 러시아와 북한은 반서방 패권주의 대항이라는 명분이 유지되는 한, 

전쟁 종식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 

- 종전 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감소하나,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 따른 대북 외교·군사적 협력은 지속될 여지 

2)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습득과 러시아의 전투기·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 안정에 중장기적 도전

요인으로 등장

나. 러시아-북한 협력의 전략적 변화요인과 한계

1)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직접대화 성사를 통해 무력충돌 위험 감소와 

북핵문제 타협 시도시 한반도 안보 역학의 변화를 촉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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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북한 간 경제적 호혜 구조의 결여와 아사드 정권 붕괴로 인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패배는 양국 협력의 중장기적 한계 및 취약성 노정

6. 정책적 함의

가. 글로벌 대결구도의 지속

1)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중국·러시아 중심 세력권의 미

국 주도 동맹권에 대한 도전으로 글로벌 대립은 지속될 전망

2)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과 군사산업력 우위가 중국에 의해 잠식되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권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지

가 중요

나. 지역 불안정성 및 대리전 발생가능성

- 유럽, 중동외에 강대국 간 안보이익이 대립하는 정세 불안정 지

역에서 대리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안보와 평화 관리 역량

의 중요성이 부각

다. 종전 추진, 미러 관계 변화 가능성 등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고, 

    러시아-북한 관계의 변화를 예의주시, 다각도 대응이 필요

- 국내 정치안정의 조속한 회복으로 유럽 안보 및 한반도 정세 변

화에 대한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





제3주제
발표

트럼프의 대북접근과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토론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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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_발표

트럼프의 대북접근과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1. 북핵문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풀어야할 오래된 숙제

북한 핵개발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의 ‘의무통과

지점’이 됐다. 북핵문제를 통하지 않고는 한반도 문제를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핵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도화되는 역설이 형성됐

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핵개발 저지노력보다 강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미국은 ‘북핵불용’이란 원칙을 내

놓고 ‘전략적 인내’(오바마 행정부), ‘최대의 압박과 관여’(트럼프 1기 

행정부), ‘조율된 실용적 접근’(바이든 행정부)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 공언에 불안과 공

포를 절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중재자로 내

세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

가 없다’며,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북미담판을 시도했지만 ‘하

노이 노딜’로 협상을 통한 북핵 비핵화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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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선 톱다운방식의 북미담판이 실패하자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

며 핵무기를 질적·양적으로 고도화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2차 북핵위기를 촉발했던 고농축 우

라늄(HEU) 핵시설을 공개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선택에 따라 대화

와 대결의 선택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대미압박용 카드를 꺼내든 것이

다.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전략도발 카드는 남겨두고 HEU카드를 내민 것은 HEU 핵물질과 핵폭

탄이 미국에겐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북미 핵협상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로 ‘브로맨스’를 과시한 바 있는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미완의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재개할지 모른

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와 아주 다른 협상환경에 직면했

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이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고 핵보유고가 

늘어났다.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맺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등 북미 정면대결을 서방 대 반서방의 대결로 전선을 확대했다.

북한이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서 ‘생존의 중심고리’를 찾던 1기 때와

는 달리, 지금은 북러관계에서 ‘생존의 중심고리’를 찾으려 한다. 서방

과 반서방이 격돌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조기에 종식돼야 

북미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기 때는 한국이 ‘중재자’, ‘촉진

자’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한국을 

배제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관

여(engagement)’하는 것이 미중 전략경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능력 감축(핵군축)과 제재해

제, 관계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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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 동안 북핵협상이 실패한 것은 1994년 북미 제네바기본

합의 이후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동

결 대 보상’의 미봉책을 구사하며 북한붕괴를 기다리거나, 북한위협론

을 대중국전략에 활용하는 등 북핵 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합의 직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력을 

잃었다. 미국의 우려사항인 비핵화와 북한의 요구사항인 북미 적대관

계 해소(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교환하는 행동 대 행동이 아닌,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방식의 

해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

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별도 포럼에서 협상하기로 했지만 

이후 포럼을 가동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4월 16일 

한미 정상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과 미중

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고 주한미군문제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루려 했지만 의제설정에 실패하고 결렬됐다. 당시에는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중국과 한국이 함께하는 4자회담에 관

심을 두지 않았다.1) 이후에 열린 6자회담에서도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보다는 경제적 보상에 더 많은 관심을 뒀던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근본문제’라고 표현하는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뒤로 빼놓는 데 동의한 

것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식량난 등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벗어나

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이 부각할 수밖

에 없는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앞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하

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1) 고유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북·미협정,” 곽태환 외, 『한반도 평

화체제의 모색』(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75〜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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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문제를 뒤로 빼놓고 동결 대 보상, 비핵화 진전 속도에 상응하

는 보상 등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우고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9·19 공동성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인 2·13합의와 10·3합의에서 폐쇄→불능화→폐기로 이어지는 북핵폐

기와 상응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행동 대 행동으로 단계적으

로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지만 신고, 폐쇄·봉인, 감시·사찰, 검증

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극복하고, 북

한붕괴론에서 벗어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

라 교환하는 ‘안보-안보 교환’을 시도했지만 하노이 노딜로 결실을 거

두지 못했다. 코언청문회 등으로 국내정치적으로 몰린 트럼프 대통령

이 ‘잘못된 거래보다 거래하지 않는 것이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며 회담을 결렬시켰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방

해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미온적인 태도, 일본의 방해 등도 노딜에 작

용했다. 국내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멈췄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거래를 재개하지 

못하고 북핵 고도화를 방치하고 말았다.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채택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문제보다 제재해제에 집중하는 조급

함을 보임으로써 제재가 잘 작동하여 북한내부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는 ‘속내’를 들켰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협상은 없다고 선언하고, 중재를 잘못한 남한에 화풀이 하며, 대남

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수령체제 유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김정은 정권이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와 밀

착하며 중국과 소원해졌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것이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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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확보하여 워싱턴, 도쿄로 가는데 유리할 것이란 생각을 하는

지도 모른다.

2. ‘동결 대 보상’,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북미협상 실패

사회주의권 붕괴를 목격한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은 ➀ ‘인민대

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인민들의 ‘신심(신념체계)’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하면서, ➁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➂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부분적인 편입을 통

한 생존을 모색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유일패권국가로 부상

한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생존의 중심고리’로 생각했다. 

북한은 미국의 우려사항인 WMD 개발을 북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

여 지난 30여년간 북미회담, 4자회담, 3자회담과 6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동결 대 보상’, ‘행동 대 행동’ 방식의 협상을 추진했다. 2019

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비화 교환협상은 교

착국면에 빠졌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핵능력은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고 핵무기 보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생존의 중

심고리로 생각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안전보장에 불리하지 않

다고 생각했다. 1992년 북한의 김용순 비서가 미국을 방문하여 주한미

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김일성-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

들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뿐만 아니라 남한의 북침도 억제한다는 

‘이중억제’, ‘이중봉쇄’ 논리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북아 ‘세력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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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에게 ‘비밀사항’이라며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지정학 위치

의 전략적 가치를 탐내어 수많은 침략을 자행한 사례를 들면서 “동북

아시아 역학관계로 보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와 있

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1992년 초 미국 공화당 정부시기에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남과 북이 싸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2)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미협상을 앞둔 시기에 ‘중국위협’을 강조하

며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에게 중국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국이 필

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폼페이오는 “김정은은 중국공산

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인들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국의 철수를 필

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중국의 위협을 심

각하게 인식하고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미국이 필요하며, “한반도

에서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북한인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3)

북한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한 주한미군의 ‘안정자’ 역할과는 

달리, 북한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고자 했다. 그래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대외정책의 최우

선순위에 두고, 유일 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생존

2)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서울: 삼인, 2010), 290쪽.

3) 마이크 폼페이오,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Never Give an Inch): 내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싸우다(2023); 『조선일보』, 2023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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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고리’로 생각했다. 1980년대 말 핵개발 의혹을 계기로 북미 직

접대화가 이뤄졌고,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를 이끌어냈다. ‘동결 

대 보상’ 방식의 제네바합의는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기됐다. 북한 핵개발 초기 미국은 플루토늄

(Pu)을 활용한 핵무기개발을 ‘통제 가능한 위협’ 정도로 인식하고 ‘동

결 대 보상’ 방식의 미봉책을 구사했다. 미국이 북한 핵 동결에 주력하

는 ‘미봉책’을 구사한 데는 북한이 붕괴되면 핵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세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1994년 제

네바합의를 파기했다. 미국은 HEU 핵 프로그램을 ‘통제 불가능한 위

협’으로 인식하고 진행형인 플루토늄 방식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동결 

합의를 파기하고 미래 위협으로 부각할 HEU 핵개발 저지에 주력했다.

중국의 중재로 3자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통해서 ‘행동 대 행동’ 방식

의 2005년 ‘9·19공동성명’을 만들어냈지만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BDA·

방코델타아시아 북한계좌 동결)와 북한의 첫 핵실험으로 합의이행이 유보

됐다. 2007년 6자회담을 재개하여 폐쇄 → 불능화 → 폐기로 이어지는 

북핵해법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를’ 담은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끌어냈다. 2012년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

대 첫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인 ‘2·29합의’는 6자회담 재개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핵동결 대 24만 톤의 영양식품 지원’을 교

환하기로 했다. 김정은 시대 북미관계를 풀어나갈 열쇠로 보였던 ‘2·29

합의’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광명성 3호 1호기와 2호기 ‘인공위성발

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파기됐다. 김정일의 ‘유훈사업’인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북한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2·29합의’ 파기 이후 김정은 시대 북한은 

2013년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 



- 88 -

3.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비핵-평화 교환협상 결렬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인정하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을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체제와 지도자를 인정하고 대화를 적극 모색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꽤 똑똑한 녀석(a pretty 

smart cookie)”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 김정은과 

“영예롭게” 만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① 국가체제의 전환을 추구

하지 않는다. ②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③ 남북통일

을 가속화 하려 하지 않는다. ④ 미군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38

선(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 진공하지 않는다는 등 ‘4노(No)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정

하고 체제전환, 정권붕괴, 흡수통일, 무력침공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이 열렸다.4)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파괴’

를 공언하며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2017년 말 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서 있었다. 2017년 11월 29

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이후 ‘국가핵무력 완성’

을 선언한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용의와 함

께 평화공존을 모색하면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과 관

여정책,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결속과 사회주의 경제

4) 고유환,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비핵평화 프로세스,” 『북한학연구』, 제14

권 제2호(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8),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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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총력집중노선의 채택(2018년 4월) 등 남북미가 ‘이익의 조화점’

을 찾음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

지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인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했다.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

담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70년 동안 유지해 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밑그

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

사면담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

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

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있었던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

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가지 안팎의 ‘군사위협해소 및 체제안

전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제시한 체

제안전보장방안은 ①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② 한·미 전략자산 

훈련중지, ③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④ 평화협정 체결, ⑤ 북·미 수

교 등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 등이다.5)

판문점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급진전할 것 같았던 한반

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이행로드맵 합의와 초기조치를 교환하기 위

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미 간 의견 차이를 노출하고 하노이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장기교착국면에 

빠졌다. 아쉬운 점은 북미공동성명 이후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는 한국

5) 『한겨레신문』, 201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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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국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미 간의 문제로 보고 ‘평화프로세

스’ 중심의 남북관계 개선·발전과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주력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끝난 직후에 번개 남북정상회담

을 제안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제안을 해봤으면 좋았

을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고 말하고 “그대로 회담 없이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6)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둔 ‘안보-안보 교환의 한

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적인 

선비핵화 행동을 요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추가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등 북미 사이에 신뢰부족을 들어냄에 따라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대

해 북한은 종전선언 → 신뢰구축 → 비핵화 순서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반대로 비핵화 → 신뢰구축 → 종전선언 순서로 이해하면서 상호 신뢰

부족을 드러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북미협상은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종전선언) 관련 남북합의를 북미 사이의 비

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기 위한 행동 대 행동 협상으로 진전시키는 

형태를 취했다. 미국의 우려사항인 비핵화와 북한의 요구사항인 평화

체제 구축을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교환하는 안보-안보 교환협

상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미국이 선 비핵화와 신고·검증을 앞세우고, 

북한이 선 종전선언과 제재해제를 요구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6) 문재인, 『변방에서 중심으로』(서울: 김영사, 2024),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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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미사일실험 중단조치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행동 조치를 취하고, 이에 화답하여 미국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행동의 선순환을 통한 신뢰 쌓기가 이뤄졌지만 

미국이 요구했던 비핵화 초기조치인 신고·검증문제와 북한이 요구했던 

체제안전보장의 초기조치인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동시행동으로 넘어가

지 못했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비핵-평화 프로세스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핵 프로그램과 시설, 핵물질, 

핵무기 등을 먼저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이고 강도적

인 비핵화 요구’7)라고 반발하면서 선 종전선언 추진을 요구함으로써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 합의와 이행이 늦어졌다.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북한은 ‘단계별 동시행동원칙’8)을 내세우

고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 또는 상응조치를 교환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이 신고·검증 우선 등 추가적인 선 비핵화 행동을 요

구하면서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한은 그들이 취한 핵실험장 폐

기가 ‘불가역적인’ 데 비해 미국의 한미군사연습 중단은 ‘가역적’이라

고 주장하면서 선 비핵화 추가 조치 요구에 선 종전선언 추진으로 맞

섰다. 북한과 미국이 자신이 취한 행동은 과대평가하고, 상대가 취한 

조치와 행동을 과소평가하는 등 상호불신, 미중 간 무역전쟁, 미국 중

간선거 등의 변수들이 작동하면서 북미 비핵-평화 교환협상은 결실을 

보지 못했다.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

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기조 아래 ‘완전파괴’, ‘화염과 분

7)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 2018년 7월 7일.

8) 『조선신보』, 2018년 6월 21일; 『로동신문』2018년 8월 6일; 북한의 입장을 대

변하는 조선신보는 김지영, “조미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라는 기

사에서 “조선의 요구는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의 관철”이라고 재확인했다. 『조선신

보』, 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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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등의 극한 수사로 김정은 정권을 위협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이 대한민국을 ‘중재자’ ‘촉진자’로 하여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시도했

지만, 하노이 노딜로 교착국면에 빠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

선 톱다운 방식의 북미담판이 실패하자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할 수 있

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질적·양적으로 고

도화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북미대결을 ‘제재 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 ‘강 대 강 정면대결’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2024년 9월 북한이 2차 북핵위기를 촉발했던 

고농축 우라늄(HEU)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선택

에 따라 대화와 대결의 선택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대미압박용으로 볼 

수 있다. HEU 핵폭탄은 실험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불량국가

와 테러단체 등으로 유출할 경우 미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라늄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HEU 핵물질과 핵폭탄이 미국에겐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 대화와 협상으로 

핵군축과 제재해제,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보

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전략적 억제력)을 가지고 ‘강 대 강, 

선 대 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노이 노딜’로 비

핵-평화 교환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북한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

고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의

지를 보임으로써 비핵-평화 교환협상의 문턱이 높아졌다.

미국 대선에서 북핵문제는 부각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핵동결, 핵능력 감축 등 군비축소(핵군축) 방식의 협상을 추진할

지 모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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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비핵화’가 어려운 조건에서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두고 ‘중간단계

초치(interim steps)’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9) 

4.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달라진 북미협상 구도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

은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핵을 가진 자와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하는 등 김정은과의 ‘브로맨스(케미)’를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

여건은 녹록지 않다. 1기 때는 북미대결 구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지

만, 2기 때는 서방(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 반서방(반 NATO)으

로 대결구도가 확장됐다. 반서방 편에 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고, 

김정은이 여러 전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계급전선이며 가

장 중요한 임무는 싸움준비”라며 ‘전쟁준비완성’을 독려하고 있다.10)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북러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한미동맹

이 핵 기반 동맹으로 성격이 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한층 강화된 ‘공

포의 균형’이 이뤄졌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정부의 

9)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024년 3월 4일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의 조치(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중간(잠정)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 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고위 당국자가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공

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중앙일보』, 2024년 3월 6일.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고위관리도 2024년 3월 5일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24년 3월 6일.

10) 2024년 11월 15일 조선인민군 제４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김정은 연

설,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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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북진통일론’이 충돌하며 남북대결 구도가 다시 전면화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질서(RBO: rules-based 

order)’ 수립을 포기하고 세력균형을 이익균형으로 바꾸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 세력 갈등의 열점지역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

돼야 북미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한

국이 관여할 공간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한국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불만을 

품고, 2020년 6월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남북공동연락사

무소를 폭파했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법적 분리 

조치와 함께 물리적 차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한

국의 역할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동족 사이의 특수관계론

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졸개’, ‘괴이한 족속’, ‘영토평

정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는 배경은 ‘신냉전 구

도’ 또는 ‘다극화 질서’에 편승하여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것이 수령체

제 유지와 외교적 자율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로서 러시아와 함께 ‘힘의 균형’을 잡고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협상을 재개할 경우 1개 행정부와는 달

리 일본이 북미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북미협상에 대해 일본은 부정

적이었다.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은 일본 상대 파트너인 야치 쇼타로(국가안전보장국 국장)와

의 만남을 통해서 일본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

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볼턴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은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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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갖겠다는 북한의 결의는 확고하며, 우리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야치가 말

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부시 정부의 실패한 6자회담을 한마디로 묘사

한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원하지 않았다”고 볼턴은 전했다. 볼턴은 

“‘행동 대 행동’ 방식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필연적으로 북한에 이익

이 되는 쪽에 맞춰져 있었다.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먼저 제공해줌으로

써 핵무기 해체 프로그램의 실행을 질질 끌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일본과 자신이 같은 견해임을 밝혔다11) 

 

5. 트럼프 2기 북미협상의 가능성과 한계 

하노이 노딜로 비핵-평화 교환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북한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비핵-평화 교환협상의 문턱이 높

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8월 4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무

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 연설에서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 것

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9·9절 연설에서 “강력한 

힘,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우리 국가발전의 절대적인 담보”라고 하는 

등 최근 부쩍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한 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다.

김정은은 2024년 8월 4일 연설에서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

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대결이

라는 것이 우리가 30여년 간의 조미관계를 통하여 내린 총화이고 결론

11) 존 볼턴 백악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서울: 시사저널, 2020),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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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대미정책기조”라고 주장했다.12) 김

정은은 9·9절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군사적안전환

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쁠럭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책동과 그것이 핵

에 기반한 군사쁠럭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여나갈 

것’을 선언했다.13)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제1의 사명)과 제２

의 사명(작전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

는 것뿐”이라고 천명했다.14) 트럼프 당선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

발전-2024’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

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다”라고 밝히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확언

했다.15)

김정은의 발언을 종합하면 더 이상 비핵화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북

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핵 보유를 인정받고 핵능력 

감축과 관계정상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북

12) 『로동신문』, 2024년 8월 5일.

13) 『로동신문』, 2024년 9월 10일.

14) 『로동신문』, 2024년 11월 18일.

15) 『로동신문』,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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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계정상화와 관련한 북미협상의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

을 경우 ‘미국우선주의’와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충돌하는 한반

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세계경

제로의 편입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트럼프 주장과 자력

갱생으로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이 달라, 협상을 낙관

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14년 

11월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이런 정책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

로 알려진다.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22일 1기 

때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

좌관에 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알렉스는 내 첫 임기 때 국무부에

서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태 부차관보를 맡았다”면서 그가 수석 국가

안보부보좌관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북특

별부대표로서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

다. 알렉스는 또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 노력

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17)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접근에서 가장 두드러진 돌출변수는 북러

관계 밀착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자체봉쇄에 들어갔던 북한이 

2023년 8월말 국경봉쇄 해제 이후 가장 먼저 손을 잡은 나라가 러시

16) 『연합뉴스』, 2024년 11월 27일.

17) 알렉스 웡은 트럼프 1기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2018년 6월 싱

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2018년 7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는 등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23일.



- 98 -

아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수렁에 빠진 러시아가 포탄과 미사일 등 재래

식 무기의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이 호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동병상련의 ‘긴밀한 혈연적 유대’와 ‘전우

관계’를 내세울 수 있게 됐다. 북한이 한때 ‘사회주의 배신자’로 낙인찍

었던 러시아와 2024년 6월 ‘전략적인 협력동반자에 관한 조약’을 체결

함으로써 한미 핵기반 동맹에 맞선 ‘공포의 균형(힘의 균형)’을 이루려 

한다.

북러조약의 자동개입조항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고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 첨단무기 개발기술 지원 

등을 반대급부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조약 체결 이후 

양국은 고위급 인사들의 교환방문을 추진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 문

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미 적대관계 해

소에서 생존의 중심고리를 찾던 북한이 이제는 북러동맹에서 생존의 

중심고리를 찾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셀프봉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에 러시아가 손을 내밀어 ‘구

원자’를 자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왕따’ 국가인 북한과 러시아가 반

제·반서방 공동전선에 함께 서게 됐다.

2024년 11월 29일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

방장관이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때 북한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자(stabilizer)’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반제계급노선’을 표방하고 미국주도의 

‘규칙기반질서’에 반대하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 ‘힘의 균형’을 잡으려 

한다. 

북러조약 체결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보다 강화된 ‘공포의 균형’이 

이뤄졌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워싱턴선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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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를 가동하는 등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한

미 우위의 공포의 균형을 잡았다. 이에 맞서 북한이 북러조약을 통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핵우산을 제공받음으로써 한미 대 북러의 ‘힘의 균형’

을 이뤘다.18)

 

6. 남북갈등이 북미협상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1기 때의 남북관계와 2기 때의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다

르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부정하고 통일과 동족 

지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을 부정하고 ‘적대

적 두 국가론’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자노선을 가

려고 한다.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민족대단결’과 ‘우리민족끼리’를 

부정하고, 핵을 가진 ‘전략국가’로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김정은은 남한에 의존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으며, 북한 당국

은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를 철거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휴

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일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고 ‘끊어진 혈맥을 잇는’ 차원에

서 남북사이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협을 추진하는 등 ‘경계 허

물기(de-bordering)’에 적극성을 보였다.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은 

시대 북한은 남측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본격화

하면서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며 ‘경계 쌓기(re-bordering)’

에 나섰다. 북한이 두 국가론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포기하고 비평화

18) 고유환, “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 『이데일리』,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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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경계 

갈등’으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

가피해졌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로 대한민국

의 정책적 자율성이 제한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우고 ‘규칙기반질서’, 자유주의연대, ‘자유의 

북진통일’ 등 국익보다는 이념을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펼쳤다. 국익

과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려면 남북한 모두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 중단된 가운데 김정은 정권 종말론과 

대한민국 괴멸론이 충돌할 경우 핵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은 대화 없이 ‘공포의 균형’ 잡기 경쟁에 집중하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 만들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공포의 균형 이후 새로운 평화 만

들기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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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발표_토론

토론문 트럼프의 대북접근과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쟁점 1: 미북협상 추진 가능성

○ 1기 행정부에서 미북 직접협상을 추진한 바 있는 트럼프 당선

자는 김정은과 자신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과 협상 

추진 가능성을 시사

-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정책에 있어 미북대화나 

북핵문제가 최우선 관심사는 아니겠지만, 북한과의 협상 추진 

등 변화 가능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

- 1기 트럼프 행정부 미북협상 실무자 가운데 한명이었던 알렉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에 지명

＊웡의 부보좌관 지명은 미북 정상외교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

의 관심으로 평가

- 1기 행정부에서 미북협상에 관여한 리처드 그리넬을 대통령 

특사(Pri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에 지명

＊대통령 특사가 북한 핵문제 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미북협상 실무 담당 가능성



- 102 -

○ 2기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는 러-우 

전쟁 종결이 될 것인데, 북한은 이미 이 전쟁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

-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

○ 문제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위협감축에 초

점을 맞춘 군비통제적 접근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점

-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핵

폐기를 전제로하지 않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으로 이

어질 전망

○ 하노이 노딜 이후 이른바 ‘신냉전 구도 활용 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

-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항상 미

국과의 관계였는데, 그 배경에는 탈냉전 국제질서가 미국 주

도의 단극체제라는 북한의 정세 인식이 있었음

- 하지만 최근 북한은 국제정세를 ‘신냉전’, ‘다극화’로 규정하

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와 압력을 극복하려는 전략에 집중

- 즉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미중‧미러 관계가 

악화되는 국면을 활용하여, 중북‧러북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

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전략적 공간 마련이 가능하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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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한 법률적 작업들을 추진해왔으며, 김정은‧김여정 등 최고 

지도부가 나서 자신들의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협상이 없을 것

임을 거듭 강조

-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유 불가역성에 대한 ‘청중비용’을 크

게 높여놓은 상황

- 트럼프 당선 이후인 지난 11월 21일 무장장비전시회 연설에

서 김정은은 ‘미국과 협상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았지

만, 확신한 것은 초대국(미국)의 변할 수 없는 침략적‧적대적 

대조선정책’이었다고 비난

○ 미국 측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미북 협상이 불가능하지는 않겠

지만, 미북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

-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북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실험

이나 ICBM 시험발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 그 자체를 정치

적 성과로 포장 가능

-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배제한 미북 직접 협상 추진 자체가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며, 미북협상을 통해 일부라도 미국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미북협상을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

쟁점 2: 위협감축(군비통제/핵군축) 협상의 위험성(?)

○ 미북협상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

-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를 가진 김정은의 트럼프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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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는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을 가능성

- 북핵 폐기 협상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입장을 고려할 때, 미북 

협상의 의제 선정과 합의 도출에만도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 러북밀착 등 변화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성과 도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간이 부족

○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북한이 핵폐기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면서, 협상을 통한 북핵폐기 회의론

이 크게 확산

-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실현 가능한 위

협 감축에 초점을 맞춘 협상 추진 가능성

- 위협감축(군비통제 혹은 핵군축) 협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것이 사실상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

심 때문

○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전략핵무

기와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무기 개발

을 병행

- 북한은 전쟁 발생시 초기부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의 핵전략을 의미

- 미북 간 군비통제 방식의 협상 진행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전략핵무기 우선 감축에 집중하여, 부분비핵화에서 북핵협상

이 지지부진 해질 우려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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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담당 부차관보는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

면서 ICBM 사거리 제한에 집중하자고 제안1)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Bradly James Sherman) 하원

의원은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

를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2)

○ 만약 북한이 미국 대상 전략핵무기를 감축하고, 한반도와 그 주

변지역 대상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의 부분비핵화에 그친

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 북한 전술핵무기 위협에 놓일 한일과 미국의 위협인식 차이

에 따른 이견 발생 우려

-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없다면 미국은 북한 핵보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므로, 미국 확장억제력의 신뢰

도가 높아질 가능성

＊북한이 미국 대상 전략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뉴욕을 

포기하지 않고 평양을 마음대로 두들길 수 있게 될’ 가능성

1) “北, 비핵화 목표 비현실적 … 美, 北 ICBM 사거리 제한에 집중해야,” 연합뉴스
(2024. 5. 8).

2) “美 의원, ‘北 완전한 비핵화 전략 실패 … 한정된 핵무기 허용해야,” 연합뉴스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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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미북협상 한국 참여 문제

○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할 때, 미북 협상 추진시 한국을 배제한 직접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한국 등 제3의 변수를 증가시키려하지 않을 가능성

○ 동맹에 대해 거래적 시각을 가진 트럼트 당선자의 견해를 고려

할 때, 미북협상이 한미동맹 이슈 대응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 대선 기간 중 한국을 money machine이라고 불렀던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인식

- 미북협상에서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면 그 혜택의 수혜자인 

한국이나 일본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

- 미북협상이 성과를 거두면 그에 대한 보상을, 실패하면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등 미북협상을 한미협상의 카드로 활

용할 가능성

○ 미북협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한미 간 소통 및 정책조율이 긴요

- 한미 간 정책 조율 및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북협

상이 추진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 등 논란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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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러북밀착 변수

○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러북관계는 혈맹으로 발전하였으며, 

러우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양국 관계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

- 북한이 러북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

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

- 러-우 전쟁이 지속될수록 러북밀착은 심화될 가능성

○ 러북 밀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대미 입장은 과거와 다를 

가능성

- 러북 군사원조 조항(러북 신조약 4조)이 현실화되는 경우, 북

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원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

약이 교차하게 될 가능성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쉽사리 국제전으로 확대될 우려

＊남북한이 냉전적 갈등구조의 최전선이 될 우려

-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레짐의 일원으로 참여하

게 될 경우,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 가능성 (러북 신조약 7조)

- 러시아와 북한 간 ‘평화적 원자력’(러북 신조약 10조) 부문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우려

＊인도는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미국이 핵협력협

정을 체결하여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받게 된 사례

- 기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비롯한 첨단 기술 이전이 이루

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 균형을 위협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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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북한 대외정책은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안러경중)’으로 이어질 전망

- 전후 복구에 북한 노동자 파견, 북한의 대외 관광 사업 재개 

등에 러시아가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 등이 존재하나,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

가 중국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가능성

-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중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바,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협력 관계 역시 지속될 전망

- 러시아와 중국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유지되는 한 미

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높지 않을 가능성

○ 그동안 중러북 3국 협력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온 중국이 미중 

갈등 격화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주목할 필요

-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심화되어 미중 갈

등이 격화된다면, 중국이 러시아나 북한 관계를 카드로 활용

할 가능성

- 중러북 3국 협력 심화는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

게 만들 우려

쟁점 5: 한미일 3국 협력과 국내정치 변수

○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주

요 성과로 과시해온 바, 바이든 정부와 차별성을 추구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불분명

-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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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맹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둘러싼 동

맹 내 갈등요소 증가 가능성

○ 미북 협상 추진시,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혹은 직접협상을 

추진할 가능성

- 이시바 총리는 일북 연락사무소 개설 방안을 제안하는 등 북

한과의 협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

-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진행된다면 일본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

＊일북 협상은 북한이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납

치자 문제 극복 등 난제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

- 한국으로서는 미북‧일북 협상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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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_발표

트럼프의 동맹정책과 한미동맹의 변화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초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전을 거듭하던 판

세와는 달리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트럼

프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승리를 거둔 탓에 개표도 예

상보다 빨리, 그리고 조용히 끝났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장악했다. 결과

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에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단점정부(united 

governmen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트럼프 1기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질 것

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2기 집권기 동안 자신의 레거시를 남길 어젠

다를 마음껏 밀어부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트럼프의 독주를 제지할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행 국제정치의 성격과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

을 보는 시각 자체가 대조적이다. 우리가 익히 알던 규칙기반 국제질

서의 주도자, 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고립주의로 나갈지 선택

의 기로에서 미국인들은 공화당이 내세우는 미국우선주의를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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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공화당에 비해 국제적 관여와 동맹 네크워크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민주당 정강은 외교정책과 국내적 도전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회복에 중

점을 둔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동맹 및 우방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미국이 오히려 

더 고립되고 경제는 침체됐고 안보는 불안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2)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핵심은 기존 글로벌

(globalist) 외교를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공화당은 트럼프 

이전의 미국 외교가 민주·공화 할 것 없이 글로벌 외교였고, 이는 미국

의 국익에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국제분쟁에 끝없이 개입하고 글로벌 

제도를 국가보다 중시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비판한다. 트럼프는 미국

의 국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 군사활동에 미국인들의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집권기 동안 새로운 전쟁은 

시작하지 않을 것은 물론 끝없는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

고 있다.3) 트럼프가 추구하는 외교와 통상정책은 1990년대부터 2017

년까지 미국 역대 정부들이 견지한 신자유주의 국제주의(neoliberal 

internationalism)―혹은 글로벌주의(globalism)―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크다. 트럼프가 신봉하는 미국 외교의 모델은 7

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외교정책이다. 잭슨주의 외교에서는 민주주

1) 이상현,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4년 11월 

12일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itm=&txt

=&pg=1&seq=11942) 참조.

2)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2024 Democratic Party Convention.” 

2024.

3) Robert C. O’Brien, “The Return of Peace Through Strength: Making the 

Case for Trump’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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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전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다. 미국을 심각하게 위협

하지 않는 한 외교 문제에도 거의 관심도 없다. 다만 미국이 직접 공격

을 받으면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끊임없

는 전쟁은 언제나 정당하며,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지지한다.4) 미국이 1990년대 신자유주의 추세 속에서 자유무역과 번

영을 외치는 동안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적으로 부상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반미 권위주의 축을 결성하여 저항

하고 있다.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로 이에 맞서려고 한다. 

잘 알려진대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거래적 접근

(transactional approach)’ 관점에서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손해 보는 

거래를 거부한다. 트럼프는 대외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다른 나라들만 이익을 취하는 불균형 구조를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말하는 미국과 세계 사이의 불균형 구조란 경

제·통상 분야에서는 막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말하며 군사·안보 분야

에서의 불균형은 미국 동맹국들의 불충분한 안보 기여—미흡한 방위 

분담, GDP 2%에 못 미치는 국방비 지출—를 말한다. 이는 중국 같은 

적대국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다. 동맹에 관해서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야 할 

안보 자산(asset)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부담(burden)이라는 인식을 갖

고 있다. 이는 해리 트루먼부터 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동맹을 

전력증강(force multiplier) 요소로 보던 시각과 완전히 상반되는 시

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5) 트럼프의 복귀는 사실상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4) 월터 러셀 미드, “美서 목소리 커지는 ‘잭슨주의’,” 『한경/월스트리트저널』, 202

4.07.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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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종언과도 같다. 금년 7월 바이든 대통령

은 워싱턴에서 NATO 창설 75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NATO는 지

난 75년간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강대국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민주주의 방어의 초석으로서 기능해왔다. 트럼

프 당선자는 이러한 질서 유지를 위해 더 이상 미국인들의 세금을 쓰

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고, 오늘날 세계경제의 번영에 기여한 자

유무역제도를 관세장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직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 중 일부는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고 있는

데, 이들이 믿는 핵우산은 미국 새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지 거

둬질 수 있는 처지가 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의 2기 취임식에

서 ‘모든 국가, 모든 문명권에서 민주주의 성장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임무이다’라고 했던 민주주의 확산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 외교 기조가 미국이 고립주의로 후퇴할 것을 의미하

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AFPI 보고서는 미국우선주의 외

교가 고립주의가 아니고 미국이 자유세계 리더의 자리에서 후퇴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미국우선주의 외교는 미국이 추진하는 모든 

국제적 관여나 협정이 미국인들의 구체적인 이익이 되도록 재정의하고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6) 이는 트럼프가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민족

주의자인 동시에 국제주의자라는 평가와 상통한다.7) 

5) David E. Sanger, “Trump’s Win Ends a Post-World War II Era of U.S. 

Leadership,” The New York Times, November 6, 2024 (https://www.

nytimes.com/2024/11/06/us/politics/trump-us-global-leadership.html).

6) Fred Fleitz (ed.), An American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https://americafirstpolicy.com/), 2024, p. 17.

7) Colin Dueck, Age of Iron: On Conservative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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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래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오래된 미국 외교 정책 전통과 전략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내린 평가라

는 것이다. 냉전 이후 경제적 도전과 국가주권 차원의 도전, 지정학적 

도전으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한계가 예고되었으며, 미국은 건

국 이래 국가주권과 경제적 이익, 안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강조하는 보수적 민족주의(conservative nationalism) 성격이 지속적

으로 강했다. 보수적 민족주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보수적 개입주의(conservative interventionist)로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반공주의 및 국방력 강화를 기조로 하는 공화당 주류 기조이다. 

둘째는 보수적 비개입주의(conservative non-interventionist)로서 

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특히 대외적

으로 평화와 군축, 불개입을 주창했다. 셋째는 강경한 일방주의

(conservative hardline or hawkish unilateralist)로서 이 유형은 

미국이 합당하게 누려야 할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옹호하지만 적극적 관여가 아닌 선택적 개입을 요구한다. 트럼프의 외

교정책은 보수적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하이

브리드 형태이고, 이는 향후 공화당의 외교 기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 공약을 모두 철회하는 것과 

트럼프처럼 기존 워싱턴의 외교정책을 미국의 실익을 위해 재조정하고 

재협상해 나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8)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지도 중요하다. 트럼프 1

기 때 국가안보 분야 측근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은 대략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첫째, 가장 큰 그룹은 통상적인 공화당 정권하에서 요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둘째 그룹은 허버

8) 권보람, “미국 공화당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 EAI 이슈브리핑,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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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맥마스터나 존 볼튼처럼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갖고 트럼프

의 일탈적 행동에 균형을 잡아줄 숙련된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셋째 그

룹은 가장 소수이면서도 영향력이 큰, 소위 MAGA의 진정한 신봉자 

집단이다.9)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요직에 진출할 일생일

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 기존 공화당 인맥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

이다. 지금이 1기 때와 다른 점은 MAGA 신봉자 집단이 더욱 커지고 

영향력도 커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트럼프 2기 내각 주요직에 내정된 인물들은 트럼프 충성파 

일색이다. 기존 관료 그룹에서 트럼프를 설득하려거나 발목을 잡을 가

능성이 있는 인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

크 월츠는 그린베레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으며 

과거 도널드 럼즈펠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정책 자문으로 활동

한 바 있다.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계 이민자 

집안 출신으로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이다. 공화당 내에

서도 대표적인 반쿠바, 반중국 인사이며 대북 강경파로도 알려져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미 육군 주방위군 출신으로, 아프가

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고 예편 후 폭스뉴스 진행자로 활

동해왔다. 그는 예비군 영관급(소령) 경력이 전부라는 점에서 국방장관

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전문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 지명된 털시 개버드 또한 정보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개버드는 이슬람 테러와 북핵 문제에 강경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는 친러 성향으로 알려졌다. 통상정책

9) Peter D. Feaver, “How Trump Will Change the World: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a Second-Term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November 6, 2024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how-t

rump-will-chang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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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장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는 강경한 관세론자로 알

려진 제이미슨 그리어 변호사가 내정됐다. 그 역시 대표적인 대중 강경

파로 꼽힌다. 

이 외에도 현재까지 지명이 확정됐거나 내정된 고위직 인사들은 예

상 밖의 인물들이 많다.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에 지명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고, 향후 트럼프의 전기차 관련 정책과 연

관되어 이해 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부장관 지명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알 알려진 백신 음모론자로서 미국의 공중보건을 책임질 적

임자인지 의문이다. 애초에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맷 게이츠는 논란 속

에 자진 사퇴해 트럼프 2기 인선 중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됐다. 교육부

장관 지명자인 린다 맥맨은 트럼프 1기 때 중소기업청 청장을 역임했

고, 남편인 빈스 맥맨과 함께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공동 

창업하고 CEO를 역임하여 교육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전문성과 상관

없이 내각 요직에 내정된 인물들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의 어

젠다를 위해 헌신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의회까지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 아래 트럼프 2기는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될 가능

성이 커 보인다. 

2. 트럼프 2기 한미관계 이슈와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한국은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확실시되고 대북정책에서는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알맹이 빠진 핵타

협 혹은 거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미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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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FTA 추가 재협상 가능성, 인플레감

축법(IRA) 폐기로 인한 경제안보 협력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미중 경

제전쟁이 악화되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 요구가 커질 것

이다. 한국 기업들이 대중국 압박에 가담할수록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

하다. 

첫째, 우선 대북정책 분야에서 트럼프의 접근은 현행 바이든 행정부

와 매우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대북 견제

와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필요할 경우 실무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거쳐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개인외교(personal diplomacy)

를 통한 빅딜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수 차례 본인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자랑하면서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2

기에서 북한의 핵보유 불용 입장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기돼왔다.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빅딜이 비핵화 관련 알맹이는 

빠진 채 보여주기식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코

리아 패싱’ 가능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우선 트럼프-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한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

운 진전이다. 트럼프 1기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비교가 되

지 않을만큼 커졌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와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다

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협상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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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 트럼프로서도 비교적 손쉬운 외교적 업적을 위해 비핵화는 포

기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는 대신 한반도 평화를 약속받는다면 

노벨평화상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 정

부와 협의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

미간 긴밀한 정책협의가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만일 트럼프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는 한국내 독자 

핵개발 여론을 다시 한번 크게 자극할 것이다.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

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연구원은 트럼프 승리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

망했다. 대체로 기존의 한국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일반 국민들의 

60~70%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해왔다. 이에 비해 정책엘리트

와 전문가들은 반대 비율이 더 높다. 보고서는 만일 트럼프 복귀로 미

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면 기존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 핵 보유 찬성 

그룹의 90%, 잘 모르겠다는 그룹 83%가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

상했다.10) 

트럼프가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더라도 이에 

호응할지 여부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깜

짝 만남까지 세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실상 북한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건진 것은 없고 최고

존엄 지도자의 체면만 구겼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어

줍짢은 중재자 역할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북한은 한미와

의 모든 대화 채널을 모두 차단하고 강경태세로 전환했다. 따라서 트럼

프 측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탐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트

럼프의 초대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10) Victor Cha, “Breaking Bad: South Korea’s Nuclear Op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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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촉발된 새로운 안보 위협이

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리스크를 제기한

다. 첫째는 ICBM 재진입체 및 MIRV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첨단 

군사위성 등 민간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이다.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전

수해 무기화한다면 이는 국제 안보는 물론 한반도 군사균형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 위험이 크다. 둘째는 북한 지역내 유사시 러시아군이 자동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이다. 돌이켜보면 2024년 6월 푸틴-김정

은 사이에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이 사실상 파

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동 조약은 러·

북 관계가 냉전 시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러

시아 하원(국가두마)은 10월 24일 동 조약을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비

준했고 뒤이어 북한도 이를 비준했다. 적어도 외형상 러·북 군사협력의 

법적 정당성도 확보한 것이다. 이는 러·우 전쟁 이후 러·북 군사협력 

모멘텀 상실 가능성 대신, 우리가 러·북 군사협력의 장기 공고화 가능

성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11)

둘째, 다음으로는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이 이미 굳건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

으나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실무 차원의 정책적 이견이 발생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기에 한미관계는 세 가지 어려움이 예상

된다. 우선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다. 트럼프는 유세 중 한국에게 방위

비 분담 9배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분명히 비현실적 요

구이며, 선거용 레토릭으로 보이지만 일부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최근 2026~2030년 기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을 타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1) 정성윤·김민성·백승준,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시사점과 대응 방향,” 통일연

구원 「Online Series」, CO 24-61, 2024.



- 123 -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직접 인건

비를 제외한 전체 주둔비용의 약 40%를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독일과 

일본의 부담비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 합의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지시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한

국이 증액 여유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되,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

해 방위비 분담을 증액하되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한국 국방예산은 59조 4천억이고 2025년도 국

방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

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내년 국방예산 규모의 2.5% 수

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증액 여유가 없는 건 아

니지만 트럼프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SMA 합의를 

뒤엎는 전례를 남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방위

비 분담을 증액하되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트럼프 당선자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신의성실 입장

에서 협상에 임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을 거래로 본다면 우리도 반대급부로 요구할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AUKUS 선례

를 따라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요구, 방산협력(공동생산 및 

군함, 항공기 정비 등 MRO 분야) 등을 꼽을 수 있다. 

셋째, 또 다른 변화는 통상무역 관계 변화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 세

계 자유무역의 기수를 자처해온 미국의 통상정책을 남북전쟁 이전의 

중상주의로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관세의 효과를 금과옥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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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신봉하는 인물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바보 취

급하는 증거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는 중국 같은 전략

적 경쟁자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관세전쟁은 물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대한 징벌적 정책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

국은 2023년 대미 직접투자 1위국(215억 달러)이지만 대미 무역흑자

는 사상 최고치인 444억 달러를 기록,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가 

8위에 올랐다.12)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근로자 계층에게 과연 이익이 될 것인지

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공약대로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당연히 보복관세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보

편관세 부과는 사실상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

름없다. 관세 인상은 당연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을 올려 물

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인플

레는 노동계층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13)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CHIPS and Science Act와 인

플레감축법(IRA)에 따라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서 

대규모 미국 투자를 결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8월에 제

정된 CHIPS and Science Act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연구에 대규모 투자

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인플레감축법은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이지만 환경 규

12)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 순서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

일랜드, 한국, 대만, 이탈리아 순이다.

13) Oxford Economics, “The Impact of China PNTR Repeal and Increased 

Tariffs on the US Economy and American Jobs,” A Report Prepared 

for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Novemb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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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련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만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를 폐

기하거나 공급망의 프렌드쇼어링을 더욱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시 

지급되는 7,500달러(약 1,05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을 두었던 IRA는 사

실상 공화당 우세 주들에게 상당한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여 트럼

프 행정부 하에서 전면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RA에 의

해 촉발된 대부분의 투자와 일자리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주와 선

거구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궁극적으로는 IRA를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둘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전기차 세액공제 같은 

특정 IRA 조항은 조기에 단계적 인하 또는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탄소 포집, 바이오 연료 및 수소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은 초당

적인 지지로 인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 강경 무역 조치로 한국이 부수적

(collateral)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발할 것이다.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

으로 인해 매우 민감한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많이 투자했던 한국 기

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 의회는 대중국 강경정책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견제 법안들을 추진 중이다. 의회에서 

거론되는 주요 대중국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조치, ‚PNTR 지위 

철회, ƒ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무역구제 법제 강화, …

무관세 최소허용 기준 변경(최소허용기준은 일부 역외산 원재료가 기

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완제품의 금액 또는 중량 대비 일정 

비율 범위 내에 들어오는 원재료라면 완제품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등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미·중 사

이에 낀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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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것인데, 이

는 전세계적인 관세전쟁의 시발점인 동시에 국제 통상무역 환경의 위

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PNTR 지위가 철회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표 상 ‘칼럼1’ 분류에서 제외되어 ‘칼럼2’ 국가들의 세율

이 적용되며, 현재 이 그룹에 속한 국가로는 쿠바, 북한, 러시아, 벨라

루스 뿐이다. 대중국 PNTR 지위가 철회되고 칼럼2 세율이 적용되면 

중국의 보복은 거의 확실하다. 미중 경제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으로 중

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한국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14)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지금은 한국에게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다. 국내정치, 글로벌 상황 모

두 우려스런 징후들이 넘쳐난다. 한마디로 한국이 처한 상황은 內憂外

患이다. 최근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파편화

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확실성

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추세다. 이러한 나라 밖의 혼란상에 더하여 나라 

안에서는 뜻하지 않은 계엄령 파동으로 대한민국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 추

세 속에서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견실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모범

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계엄령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14) Tori Smith and Tom Lee, “Estimating the Impact on the U.S. Economy 

of Revoking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for China,” American 

Action Forum, September 27, 2023.



- 127 -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이 중시하는 한미동맹의 초석은 민주

주의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 우리와 ‘유사

입장(like-minded)’ 국가들과의 협력을 말할 때에도 민주주의라는 

공통분모가 반드시 들어간다. 민주주의는 한국이 가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다.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이 지정학적 

격동기에 국제무대에서 과연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

문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평화·번

영’이라는 키워드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공허한 구호였음이 드러난 

이상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이 동력을 잃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한미관계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내

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리의 우려와 어젠다를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낭비한 채 트럼프 리스크를 무방비로 부

딪히게 될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

를 배경으로 이미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에 더하여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전격 침공은 서구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초래해 세계질서가 빠르

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립 구도로 재편되는 중이다. 더 나

아가 세계는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 

중·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 그리고 인도, 브라

질 및 중간지대의 나머지 다양한 비서구 발전도상 국가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삼분되는 양상이다. 현재 국제질서의 

핵심은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 사이의 경쟁, 특히 미중관계이

다.15) 파편화와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및 아태지역

15) G. John Ikenberry,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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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발화점(flash point)을 둘러싼 돌발사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민간 상선에 대

한 후티 반군의 공격 여파로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위협의 급진전에 의해 평화프로

세스가 붕괴하면서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2024년 국제정세는 당분간 뚜렷한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금은 세계 전체가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연결되고, 지구촌 그 누구도 타 지역의 전쟁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

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혹은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현재 새로

운 신양극체제, 혹은 새로운 다극체제 질서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2기는 세계질서를 그런 방향으로 더욱 확실히 이끌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정세에 더하여 트럼프 2기가 초래할 한미관계의 여러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상기했듯이 당면한 이슈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북미간 직접 핵타협 혹은 거래의 위험성, 한미 경제통상 관

계의 조정,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균형감과 탄력

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

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외교 공통분

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그와 함께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입장

(like-minded)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coalitional 

power)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

competition to shape glob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100: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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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할 때까지 인수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트럼프는 국가안보와 정

보,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브리핑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중 한미동맹 

현안과 안보상황, 한국이 가진 우려를 트럼프 진영에 가감없이 전달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출범을 기다리지 말고 트럼프 2기 출

범 전이라도 한미간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미특사 파견 등 접촉

면을 넓히는 한편 가능한 다양한 계기에 우리 정부 차원의 정보가 미

국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라

는 위기 속에서 지금은 국가 기구 중 국회 외에는 이런 역할을 할 주체

가 없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단합하여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민주국가

이고 이를 지킬 국민적 역량이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둘째, 비록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압도적이지만 미국 외교에서는 행정

부 못지않게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회도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의회는 지역구와 이슈별로 대통령과 입장이 반드시 같지만

은 않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폐기를 공언하는 IRA의 경우 실제로 대다수

의 투자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트럼프 대

통령이 IRA 계기 법안을 내더라도 의회가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한국 정부는 행정부와는 별개로 대의회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무부와 국방부 등 동맹과 외교를 실제 담

당하는 부서들과의 협업체제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실상 행정부 내 

실무부서의 입장은 여전히 동맹을 중시하고 비확산 외교 등 기존의 업

무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실무 부서 차원

의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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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발표_토론

토론문 트럼프의 동맹정책과 한미동맹 변화
정재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트럼프가 한미관계에 혹은 한미동맹의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

인가는 우선 동맹 일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동맹 경시 태도가 크

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는 기본적으로 동맹국이 

미국의 값비싼 군사적 보호를 받는 무임승차자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동맹은 안보 측면에서는 동반자이지만 무역 문제에서는 적이라고 규

정한다.1) 사실상 동맹은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해 경제적인 관

계가 긴밀한 것이 일반적임에도,2) 트럼프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맹의 외부효과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공화당의 정강정책집에 나온 동맹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간단

하다. 10장 “힘을 통한 평화로의 회귀”의 3번째 항목으로 동맹 

강화(Strengthen Alliances)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맹간 협력

의 강조나 안보공약의 재확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다만, “공화

1) 빅터 차 교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동맹국을 “무역의 적(trade adversaries)”

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한다(Cha, 2024b).

2) 나의 동맹국이 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은 결국 나에게도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에 

동맹은 상대방에게 보다 유리한 교역 조건 등을 제시한 유인이 있다. 이 점이 

바로 동맹의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Gowa and Mansfield (1993)

과 Gowa (1994)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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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우리의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에 투자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유럽에서의 평화를 회복하도

록 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3)(MAGA, 2024: 16)라고 규정함

으로써, 동맹국들에게 보다 많은 방위 분담을 요청할 뜻임을, 그리고 

그것이 “동맹 강화” 방안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에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 상업과 평화로 번영을 누리면서, 이 

지역에서 강력하고 자주적이고(sovereign), 독립적인(independent) 

국가를 대표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자주적(sovereign)”, “독립적

(independent)”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상 이 단어들은 동

맹 친화적인 단어라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동맹을 결성한다는 것은 협력의 이득을 위해 어느 정도 

자주성과 독립성을 양보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주성과 독립성은 

종종 자율성(autonomy)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즉, 동맹의 결성

은 일반적으로 자율성의 상실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를 상쇄하는 안

보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의 상실을 감수하는 것이다(Altfeld 

1984; Morrow 1991). 하지만 트럼프의 정강정책에서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율성

의 상실을 극도로 꺼린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쿱찬(Kupchan, 

2024)이 언급했던 트럼프식 고립주의, 즉 일방주의적 고립주의가 잘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트럼프의 동맹정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동맹들에게 군비 지출을 늘릴 것임을 요구할 것이고, 특히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publicans will strengthen alliances by ensuring 

that our Allies must meet their obligations to invest in our Common 

Defense and by restoring Peace to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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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

다.4) 한편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에게도 보다 독자적인 안보 강화 노

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빅터 차 교수는 트럼프가 동맹국을 두 개의 기

준에 따라 분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의 기준은 대미 무역수

지 흑자 여부이고, 또 하나는 GDP 대비 군비지출의 3% 상회 여부이

다 (Cha, 2024a). 트럼프가 외국 정상과 통화할 때 자신의 참모들에

게 무역수지 흑자 여부를 가장 먼저 질문한다고 할 만큼 그는 무역수

지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 교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분류하

는데, 대미 무역수지 적자, GDP 대비 군비지출 3% 이상인 경우는 

안전지대에 위치한 국가이지만, 반대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GDP 대

비 군비지출이 3%보다 낮은 경우는 위험지대에 놓인 국가가 된다

(Cha, 2024a). 그가 정리한 도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안전지대에 

놓인 국가는 라트비아가 유일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안전지대에 놓

인 국가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위험지대에 속해 있다. 한국

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군비지출의 비중이 3%에 거의 근접하는 

2.81% 이지만,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위험지대에 속해 있다. 이 기준

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트럼프의 기준에 가장 미흡한 국가는 일

본이다. 일본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크지만, 군비지출 비

중은 1.2%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Cha, 2024a).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베슨트는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안보와 경제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동맹국

4) 트럼프는 2024년 2월 한 선거유세에서 NATO의 국가들을 겨냥, 군비지출이 

GDP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

추기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Kinnard and Pric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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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안보보장과 시장 접근성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essent, 2024). 즉, 미국의 안보공약을 통해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

은 그만큼 미국에게 자국의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향

후 동맹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요구가 강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특

히 그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한 국가들로 수출주도형 발전전

략을 택한 중국, 일본, 한국을 들고 있는데, 그는 이들 국가들이 관세

와 비관세 장벽, 보조금 정책과 산업정책으로 글로벌 경제구조를 왜

곡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향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요구가 더 강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한 그는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은 세입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부지출은 과도했음을 지적하

면서, 재정지출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5) 따라서 이러한 정부 지출

의 감축 필요성은 동맹국들에 대한 공동 방위를 위한 비용 분담의 요

구로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 

트럼프의 NATO에 대한 적대감과 그의 푸틴에 대한 친밀감 등은 

유럽의 국가들로 하여금 이미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인다(Laya, Grand et al., 2024). 가령 버그만(Max Bergmann)

은 미국의 안보공약의 약화에 대비하여 유럽 국가들은 단순히 군비지

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 간의 공동방위 노력

을 확대하고, 특히 EU와 NATO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ergmann, 2024). 뢰트겐(Norbert Röttgen) 역시 비슷

5) 그는 재정지출이 단순히 정부의 재정적자뿐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에도 기여했다

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도한 정부지출이 수입 수요를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재정지출의 감축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매우 중시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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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귀환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강화 노력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유럽국가들 간의 통합된 방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Röttgen, 2024).

동맹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압박과 군비 지출 증가 및 방위비 분담

금 증액 요구 등은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필요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그 요구의 정

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당선 이전인 2024년 10월 한 인

터뷰에서 한국은 “돈 버는 기계(money machine)”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만약 대통령이라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100억 달러까지 올

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약 2주 전인 2024년 10월 

초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2026년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로 합의된 점을 감안하면, 이는 2026년 합의된 분

담금보다 약 10배 가까운 증가가 된다(Kim and Lee, 2024). 

물론 이러한 분담금 증액 요구는 새로운 것은 아니고(트럼프는 이

전에는 5억 달러를 언급했다), 또한 10억 달러는 당연히 협상용일 가

능성이 크지만, 금액의 규모와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연계 가능성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트럼프의 거래적 기질과 예

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분담금 재협상이 만약 원하는 수준에서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 빅터 차 교

수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Cha, 2024b). 그는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혐오 발언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의 오랜 신

념임을 암시한다. 그는 트럼프가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한 

모든 사례를 수집했는데, 1990년에서 2013년까지 10차례에 이른다

(Cha and Lim, 2019). 따라서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을 본다면 그

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은 단순히 엄포용만은 아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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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분담금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감축이 아닌)은 

과연 가능할까?

트럼프 자신이 그럴 수도 있는 사람(즉, 주한미군까지 철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협상 상대방에게 믿게 한다면, 그에게 유리한 

협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 철수하겠다는 위협은 

공갈(empty threat)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위협(credible threat)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그리

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경쟁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 빅터 차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주장을 고집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

인다. 만약, 트럼프를 제지할 참모가 없다면 이는 가능할 수 있고, 현

재의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는 의회가 존재한다. 물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상하

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트럼프의 독주를 제어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더욱 많은 공화당의 의석이 그에게 충

성하는 이들로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

한미군철수 결정이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 분담금 문제에 대

한 이견으로 단기에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전략적 결정이라면, 분담금 문제는 전술적인 결정이기 때문이

다. 만약 미국이 장기전략의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한면, 한

국이 어떠한 노력을 하든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령 

1970년 3월 주한미군 감축 결정(NSDM 48)은 닉슨 독트린에 근거,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의 일환이었다. 하

지만 1970년대의 데탕트와는 반대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미중경쟁에서 미국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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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의 비

합리적 결정을 제지할 수 있는 인물이나 집단의 세력이 크지 않고,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결정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가 주한미군철수

를 꺼내든다면, 이는 신뢰할 만한 위협보다는 공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까지는 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감군 

규모가 문제가 되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의 분담금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

국이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자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하

지만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계속 감당해 왔

으며, 특히 1975년부터 2023년까지 본예산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를 계산해 보면, 이 비율은 약 3.05%에 달한다(국방부, 2024).6) 또

한 GDP의 증가와 더불어 미국의 군비지출에 상응하는 형태로 군비

를 지출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지 

않았다(정재욱, 2024: 208-210). 트럼프의 분담금 요구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의 국방비를 늘리는 대안을 설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비효율성만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Glaser, 1997: 174-177).

트럼프의 귀환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결국 필요한 양보보다 더 큰 양보를 결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합리성의 근거 위에서 먼저 문제

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6) 이는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직접 계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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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배경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을 걸쳐 대격변(cataclysm)

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트럼프를 이렇게 다시 극적으로 

호명한 것은 많은 전문가가 예측했듯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2008

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드러난 미국 패권의 퇴조와 신자유주의 세계

화의 산물이다. 특히 내륙 거주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red necks) 중

심으로 세계화와 탈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분노는 트럼프 지지

로 강하게 표출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천문학

적 액수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2009년 

Tea Party(우익 포퓰리즘) 운동이 그러했다. 여기에다 이민자들의 지

속적 유입은 미국 정체성(Identity) 위기로 이어졌다.1) 트럼프를 원

1) 2021년 발표된 미국 인구조사국의 Census 자료에 따르면, 2045년에는 미국 국

민 중 백인 인구 비율이 50% 아래로, 반면에 2015-60 사이 히스패닉과 아시아

계 인구는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Bahrampour Tara and 

Ted Millnik. 2021. “All Population Growth in U.S. Driven by Minorities, 

Upcoming Census Data Is Likely to Revel,” The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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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아니라 증상으로 보는 이유이다.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 선거에서 획득한 투표수가 2016

년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득표수보다 1천만표 이상 증가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인지도 모른다.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Trumpism without 

Trump)가 지속 가능함을 알려준 사건이다. 구조(질서)의 속성이 

변한 것이다.2) 대증요법(對症療法)이 아니라 미국 국민 저류에 흐르

는 근본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트럼프

의 장단에만 맞춰 널뛰기하기보다 트럼프 이후까지도 내다보는 국

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는 오래전 

시작됐다(Barry Eichengreen, 2016).3) 2001년 9.11 테러와 이

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10~2021.8) 등으로 미국 국민

은 지쳐있었고,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회의(懷疑)가 

일기 시작했다. 미국의 오랜 내파적(內破的) 양극화로 패권의 한계

August 10.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interactive/2021/census-

maps-race-population-demographics/ (검색일: 2024년 11월 20일).

2) ‘구조’(국제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생존전략을 ’적대적 두 국가론‘으

로 정하고서 중국 시진핑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으로 옮겨가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을 러시아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은 아

니다. 과거 중소(中蘇) 분쟁 시의 기계적 등거리 외교는 아니지만 핵무기 고도

화를 위해서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핵의 본질이 미국 주도 

글로벌 비확산 규범에서 이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가세한 일

종의 chess game이 됐다. 따라서 북핵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고 매듭을 풀

기가 한층 어렵게 됐다. 유엔 안보리 역할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북핵 

이슈가 강대국 간 경쟁 구도의 종속변수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우크라

이나 전쟁은 이러한 탈(脫)단극화 색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서 비

핵화·통일은 우리 세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난도 킬러 문항이 되었다.

3) Eichengreen, Barry. 2016. “The Age of Hyper-Uncertainty,” Project 

Syndicate, Decemb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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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빠른 하강(下降)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더이상 ‘필수불가결한 

국가’(indispensible state)가 아니며, 미국 스스로 (상대를 ‘악마화,’ 

‘문명 대 반문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예외주의(Exceptionalism)

가 사실상 종식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2016년에 아웃

사이더이자 포퓰리스트 트럼프의 등장과 승리는 명멸(明滅)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에 대한 내부적 불안과 불만이 

표출한 ‘카프카적’(Kafkaesque) 장면이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 연설에서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평범한 유

권자들을 오도해왔으며, 소모적 국제주의를 추구함으로써 미국 패

권의 토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는 우리가 적들을 찾아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변했다(Donald 

Trump, 2017. “The Inaugural Address,” The White House, 

January 20). 세계가 아닌 오로지 ‘아메리카합중국’(USA)만을 대

표하기로 작정한 ‘이단아 트럼프’의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먼로

(Monroe)식 고립주의가 아닌 군사력 강화와 중상주의 기반 홉스주

의적 현실주의 외교로 해석된다(Stephen Wertheim. 2017. “Quit 

Calling Donald Trump as Isolationist. He’s Worse than that.”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7; Stephen Wertheim. 2017. 

“Trump and American Exceptionalism: Why a Crippled America 

Is Something New.” Foreign Affairs, January 3). 패권안정론의 

주요 논지가 무정부상태의 국제관계에서 공공재(public goods)가 부

재할 경우 안정이 심하게 저해된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노골적 보호

무역주의자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후 이어진 패권국으로서 공공재

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리바이던(Leviathan) 역할만 원하는 것

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동안 패권이 누리던 정당성의 상실로 강압

적, 폭력적 패권으로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단언컨대 이는 미국 힘



- 146 -

의 퇴조이자, 파편화된 미국 리더십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후이다. 

트럼프는 분명 세계관이 매우 편협한 현상타파적 인물(revisionist)

이자 부흥사적 기질을 갖춘 대중영합주의자(populist)이다.4) 이러한 

트럼프의 포퓰리즘은 백인 노동자 계급(red neck)의 좌절을 분노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에 더해 높은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트럼프 경제안보는 저학력 백인 하층계급의 축적된 분노를 자

양분으로 삼아 동맹국들을 무임승차자(free-rider)로 매도하면서 ‘희

생양’ 찾기에 매진할 것이다.5) 기이하기는(erratic, heterodox)해도 

트럼프가 허장허세(虛張虛勢)의 인물이라기보다 행동을 하는 지도자

이며, 지지자들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내걸고 많은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

드시 실천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과는 물론 심지어 동

맹들과 심각한 마찰(decoupling)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반해, 상대

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포함한 권위주의 지도자 또는 독재국가 지

도자들과 친교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

다. 이는 탈냉전 시기 오랫동안 풍미했던 자유주의 기반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퇴조 또는 미국이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

4) 트럼프 성향(disposition)을 한 단어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가 평소 구

사하는 수사(rhetoric)로 트럼프를 묘사하는 주된 단어들로 근시안적(shortsighted), 

거래적(transactional), 변덕스럽고(mercurial), 신뢰하기 힘든(untrustworthy), 

천박한(boorish), 비자유주의적(illiberal), 반계몽적(anti-enlightment), 종교근

본주의적(fundamentalism), 그리고 쇼비니즘적(chauvinistic)이 많다.

5)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

서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 번영의 증진”을 국가안보의 

네 가지 기둥(pillars)의 하나로 지목했다. 네 가지 기둥으로 ①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②

Promoting American prosperity, ③Preserving Peace through Strength, 

④Advancing American Influence.  



- 147 -

적으로 말해, ‘언덕 위의 화려한 도시’(the shining city upon a hill)

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셈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일찍이 

“국가는 쉽사리 망하지 않는다”(There is a great deal of ruin in a 

nation)고 일갈했지만 여타 국가들은 ‘정글의 시대’(an era of jungle)

가 도래하고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방어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

국도 마찬가지이다.

동맹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안보에 기초한다. 한미동맹의 태생이 그

러했다. 6.25 전쟁 직후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

면서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 간 사실상 위계

적이고 비대칭적 군사동맹 관계가 수립되었으며, 두 나라는 외부로부

터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한반도 이남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이후 한·미동맹은 시대에 따른 부침(浮沈)에도 불

구, 상호 군사이익 이외에 공통의 이념적 가치까지 더해져 6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전형적 비대칭 동맹의 형태이기는 해도 한국은 냉전

기 패권국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 혜택을 톡톡히 본 국가임이 틀림

없다. 그러다 보니 한미동맹을 메시아(the Messiah)로 여겼던 때가 

있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쉽사리 부인하기도 어렵다.

전통적 동맹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70년이 지난 

한미동맹에 중대한 변곡점(inflection point)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 자기 파괴적 비상계엄 발표로 한국은 미국

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a sitting duck for Trump)이다. 국

제정치의 속성은 최상위 기구가 없기에 개별 국가 스스로 자구책

(self-help)을 강구해야 한다. 다른 국가, 특히 강대국의 행동을 제어

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하는 개별 국가들은 국가 

생존을 위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에 걸맞은 계획을 미리 

짜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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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역시 큰 틀로 보면 1기 때와 유사하게 

‘역외균형 현실주의’ (off-shore balancing realism)이다(Sullivan, 

John. 2020. “Biden Should Pursue a Trump 2.0 Foreign 

Policy,” The International Interest, December 26). 트럼프는 

골치 아픈 사건에 개입하길 ‘꺼리는 보안관’(a reluctant sheriff)을 

자임(自任)하려 한다. 트럼프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트럼프 2.0 행정

부는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를 

시도할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인식은 기존 워싱턴 외교안보 주류들

의 인식과는 대척점에 있다.

1950년대부터 2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 대다

수는 요즈음처럼 ‘생계형’은 아니었다. 정부에 들어오기 전 각자 

전문 영역에서 성공적 경력을 쌓아온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폴 니

츠(Paul Nitze), 조지 번디(McGeorge Bundy), 제임스 포레스탈

(James Forrestal), 존 맥클로이(John McCloy), 애버렐 해리만

(Averell Harriman), 딘 애치슨(Dean Acheson), 로버트 로벳

(Robert Lovett),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등은 성

공한 변호사, 금융인, 학자, 또는 사업가들이었다. 이들 ‘구세대’ 외

교안보전문가 대다수는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를 중심으로 깊고 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 이

에 반해 ‘신진’ 외교안보전문가, 예를 들어,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이보 달더(Ivo Daalder), 더글러스 페이스(Douglas Feith)

는 외교안보가 ‘전업’인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각자의 주특

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생존이 가능하게 됐다. 각종 세미나 및 컨퍼

런스 참가와 마치 꿀벌이 꽃을 찾아다니듯 의회, 주류 언론, 재력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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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분은 필수가 되었다. 방송, 신문 등에 적절히 노출되는 것은 물

론, 백악관 근무와 의회청문회 증언은 출세의 첫 관문이다. 점차 시간

이 흐르면서 미국의 싱크탱크(think-tank) 숫자도 이제 1,800여 개에 

이르며, 이중 1/4이 워싱턴에 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주류 워싱턴 

외교안보 집단을 이루는 ‘적폐와 같은 존재’(the Blobs)가 됐다.6)

트럼프는 이러한 워싱턴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한다. 기존 집

단들에게 핵폭탄이 터진 셈이다. 자연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활동

했던 인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親트럼프 로비스

트들이 워싱턴 K-street(로비업체들이 주로 군집하고 있는 지역)를 점

령하는 권력교체까지 생겨나고 있다.7)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트럼프와 세계관이 일치하고 충성심이 강한 비주류 또는 주류의 아웃

라이어(outliers)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마이크 왈츠(Mike Waltz) 국

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Peter Brian Hegseth) 국방장관 지명자 등 대중국 강

경론자와 대외 군사 개입 축소론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 면면을 보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 갈 대외정책 변혁의 방향이 개략적이

나마 그려진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의 강화를 통한 ‘동맹에 대한 비

용 압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이라고 해서 특별히 눈감아 주기

보다는(hard-nosed approaches to allies)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NATO 및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의 갈

6) 벤 로즈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NSC 부안보보좌관은 이들 워싱턴 외교안보 엘

리트들을 비하하는 ‘Blob’로 지칭해 파문을 일으켰다. blob는 ‘덩어리’ 등의 뜻

으로, 이들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떼거리’ 정도로 옮길 수 있다.

7) 『동아일보』, 2024, “‘트럼프 라인 찾기’ 비상걸린 기업들, 美로비 중심 K스트리

트 집결,”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202/1305

44391/2 (검색일: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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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동맹국들의 자주방위(自强)를 유도하는 역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대중국 강경 정책이다. 트럼프는 1기 때

부터 중국에 대한 高관세 부과 및 기술 제재를 시행했으며, 2기에 들

어서도 이러한 대중국 제재조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

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과 기술 

및 경제적 분리(decoupling)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8)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실질적인 비핵화 성

과는 얻지 못했다.9) 2기에도 유사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

지만,10) 미국 국내의 정치적 압박 및 북한의 대응에 따라 강경 기조

로 선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에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

조 역시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의 셈법이 크게 달라졌다. 무

엇보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가 상당히 이뤄졌으며, 러시아라는 뒷배까

지 얻어 제재 구멍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북한-러시아 군사훈련까

8) 코로나 사태에서 목도했듯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거의 편집증적 증세이다. 

자신의 무능을 감출 목적으로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쿵플루

(Kung-flu)“같은 인종주의 색채를 띈 용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9) “Plus ça change, plus c’est la même chose.” 프랑스어 표현으로, 직역하면 

“변할수록 더 똑같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어떤 일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본

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태껏 수많은 북한 비핵화 협

상과 합의가 있었음에도 획기적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경구가 시사하는 바

가 결코 작지 않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월 22일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집권 1기 때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을 지명했다. 알렉스 웡 지명

자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 담

당 부차관보로 근무했다. 웡 지명자는 과거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의미를 

두고.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광범위한 핵심 사안에 대해 북한 스스로 협

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과, 둘째,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

도자가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VOA, 2021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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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 경우 체제 유지에 한결 안정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점차 러시아의 지원으로 핵미사일 고도화가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러

시아의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황(戰況)이 악화하

고 트럼프와 푸틴 간 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을 경우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기술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은 자명하다.11)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안보 전략: 1기 트럼프 행정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중심으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단일하지(monolithic) 않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핵무기 사용 성향은 그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크

게 좌우된다. 이는 당연한 주장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이는 군사적 공

격, 적국의 핵 정책 변화, 혹은 재래식 무기 기술의 발전 등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정책결정자들의 내재화된 신념에 상당히 의존함

을 의미한다. 2022년 밴 잭슨(Van Jackson)은 논문(“Reducing or 

Exploiting Risk? Varieties of US Nuclear Thought and Their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에서 미국 전략 커뮤니티에 네 

가지 유형의 핵사고(nuclear thought) 집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째, 군비통제론자(Arms Controllers)이다. 이들은 핵전쟁에서 승

11) 이같은 흐름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025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평

양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모스크바 방문 

이후 24년 만에 실현되는 정상 방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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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의미가 없다고 믿으며,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 요인

을 관리하고 감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들은 핵확산이 안

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핵통제 레짐(regime)을 선호하며, 상대에게 핵 선제 사용 

압력에 비판적이다. 대부분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미래전 전

략가들(Future-of-War Strategists)이다. 군축론자들은 아니지만 핵

무기 역할을 줄이고자 하며, 안정-불안정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를 논리적 준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핵무기 현대화

보다는 재래식 정밀 유도무기, 극초음속 무기, 레일건(electric gun), 

지향성에너지무기, 중거리 지상발사 무기 개발을 강조한다. 재래식 

전력 확장을 통한 억제를 선호하는 이들은 대개 국방 전문가 내지 실

무자들이다. 셋째, 핵우선주의자들(nuclear primacists)이다. 핵무기

의 효용성에 가장 믿음이 큰 집단이다. 핵전력 현대화는 물론 첨단 

재래식 전력의 증강을 지지한다. 공화당 성향의 전문가들이다. 이들

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위력, 비전략 핵무기를 도입했다. 따라서 이

들은 한국 등 동맹국들의 핵확산을 저지할 논리적 명분,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핵전통주의자들(nuclear traditionalists)이

다. 이들은 핵무기의 전통적 역할인 억제, 안정, 동맹국 보호에 가치

를 두고 있다. 이들은 적국의 핵무기 사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강

력한 핵무기 보복 의지 신호를 효과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다.12) 2017년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 착수할 것을 지시, 미국 국방부는 2018년 NPR을 

12) Van Jackson, 2022. “Reducing or Exploiting Risk? Varieties of US 

Nuclear Thought and Their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5: sup1, 18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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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NPR은 1994년 처음으로 발간된 이래, 매 8년마다 갱신돼 

발간되고 있다. NPR는 미국의 중장기 핵전략을 담은 보고서로 미국 

핵전략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리트머스(litmus)이기도 하다. 2018 

NPR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해서 핵무

기 제거라는 장기적 계획 그리고 핵무기가 전 세계에서 신중하게 제

거될 때까지 미국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이는 국제안보 환경이 

강대국 간 경쟁이라고 규정하고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것에 미국도 핵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연한 맞춤형 핵억지전략(flexible, tailored 

nuclear deterrence strategy)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의 동

맹국들에게 핵 공격을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다 줄 것이라

고 경고했다. 나아가 NPT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들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임을 2010년 NPR과 동일

하게 재천명했다. 다만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의 핵심이익 방어를 위

해 극단적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는 소

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의 예외를 언급

한 것이다. 선제불사용(no first use, NFU)와 관련해선 NFU를 정당

화 할 수 없으며, 미국은 NFU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 모호성을 유지

할 것임을 적시했다.

또한 2018 NPR은 핵무기 3축 체계와 관련, 교체 프로그램을 가

동할 것임을 적시했다. 불원간 러시아의 핵전력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외에,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포함

해서 미국의 핵 옵션을 유연하게 하여 지역적 도발에 효과적이고 신

뢰성이 높은 억지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SLBM 핵탄두를 개조하여 저위력 옵션(또는 헤징용으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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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sea-launched 

cruise missile, SLCM) 제조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2018 NPR의 핵심은 냉전시기 고안한 유연대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을 다시 불러들인 것으로 저강도 전술핵 능력을 

배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능력을 확장하여 효과적 핵억

지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2010 NPR』보다 

훨씬 강경해진 적극적 핵전략(핵무기 현대화, 사용 가능성 제고 등)을 

담았다.

북핵 능력에 대해, 『2018 NPR』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장 임박

하고 심각한 확산위협(the most immediate and dire proliferation 

threat)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

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정책 변화는 없이 북핵을 완전하고 검

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제공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

화시킬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

는 재래식 무기의 억제력이 핵무기 억제력에 필적할 수 없다는 평가

로 이어진다.

요약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개별 국가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최초로 제시한 『2018 NPR』의 핵심은 첫째, 핵 및 비핵

공격의 억제, 둘째,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안전보장, 셋째, 억제 실

패 시 미국의 국가목표 달성,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다(이만석 외, 2024)13). 

13) 이만석·함형필, 2024. 『미국의 핵전략: 전략적 억제와 안정의 딜레마』(서울: 플

래닛미디어),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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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핵무장 담론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트럼프 2.0 행정부’

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으로부터 핵 위협, 일부 동맹국 및 협력

국들의 핵무기 관심, 그리고 글로벌 원자력 부문의 지속적 확장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 비확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

속적이고 집중적인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는 특정 정파를 떠

나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자들 간 명확하고 강력한 

합의가 필요함은 불문가지(不問可知)이다. 

이제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인가는 물음에 절대다수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지극히 회의적이다. 2017년 9월을 마지막

으로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미사일 개

발도 향상되고 있는 마당에 김정은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선례도 없다. 북한은 지상

과 해상을 오가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간헐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보수층을 중심

으로 국내 핵무장 주장은 핵무기의 정치·군사·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는 별개로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 국내에서 핵무장 문제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부상한 시점은 

1970년 7월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7사단 철수계획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고한 후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저지

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무기개발위원회를 통

하여 독자적인 군수물자 조달과 생산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

다. 당시 무기개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핵무기 개발에 동의한 것으로 

훗날 공개 자료에서 밝혀졌다. 핵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1972년 프랑

스로부터 핵연료재처리 시설을 구입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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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1975년 4월 

베트남이 패망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6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박 대통령은 미국이 전술핵을 철수할 경우 한국은 자체적인 핵능력

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동년 6월 25일 워싱턴포스트(WP)

紙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핵무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뉴스위크(Newsweek)誌 보도를 부인하면서

도,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은 핵무기 개발까지도 포함해서 모

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책이자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수겸장의 전술이

었다.

1974년 인도 핵실험에 놀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 활동을 펼쳤다. 1975년 말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재처리공장을 구입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취소하게끔 다각도의 압력

을 행사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1976년 1월 구입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1976년 11월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

걸고 당선된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자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대

두되었다. 1977년 5월 철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박 정권

은 미국이 전술핵을 철수할 경우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전했

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

어서자 핵무기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재빠르게 사라지게 된다.

전두환 정권을 이어받은 노태우 정권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구상하게 된다. 1991년 여름과 가을 사이, 한미 양국은 하와이에서 

남한 내에 배치된 전술핵 철수와 관련하여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노

태우 정부의 김종휘 청와대 안보수석과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국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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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폴 월포위츠가 각각 대표로 나섰다. 이 회담의 결과로 부시 대통

령은 1991년 9월 27일, 남한 내의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노

태우 정권은 이를 이어받아 같은 해 12월 18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무기 부재(不

在)를 선언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

무대표접촉이 크리스마스도 지난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열렸다. 여기서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오던 비

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우리가 마련한 비핵화 선언에 응하면서 합

의에 이르게 된다. 이어서 1992년 1월 20일 남한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서명하고 남북고위급회담 6차 회담에서 서명

한 문본(文本)을 교환하면서 2월 19일 자로 정식 발효가 됐다. 비핵

화공동선언은 이후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원

천적으로 봉쇄하는 족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아킬레스건이 됐다.

예상대로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서 비핵화공동선

언을 마치 암행어사 마패처럼 꺼내들고서 한국이 재처리와 농축을 하

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냐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또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한국이 미국

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산 우라늄을 자체 재처리하거나 농축할 권

리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정된 원자력협정 내용을 제대

로 보았다면 현행 협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원자력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할 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핵무장에 대

한 ‘여론’ 역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국 싱크탱크 CSIS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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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들은 3명에 1명꼴로 자체 핵무장을 찬성해 일반인들보다 

찬성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CSIS는 2024년 1월15~3월17

일 한국의 학자, 싱크탱크 전문가, 기업인, 국회의원, 전·현직 관리 

등 ‘전략 분야 엘리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4%가 핵

무장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론자들 중 54%는 미국과의 핵공유나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보다는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핵무장에 반대(53%)한다거나 잘 모르겠다(13%)는 의견은 66%

였다.14)

한편,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4년 5월 전

국 성인남녀 1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핵무장 관련 여론조사

를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개인이 6개월간 소득의 

25%가 감소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면 핵무장 지지율은 57.8%

로 조사됐다. 그러나 감소한 소득 회복에 6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지지율은 47.7%로 떨어졌고,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경우 37.0%까지 

추락했다. 핵무장에 따른 개개인의 경제 타격이 지속될수록 한국 대

중들의 핵무장 찬성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 이외

에,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 일

반 국민의 열에 일곱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6) 

14) 『연합뉴스』, 2024, “美 싱크탱크 "한국의 전략전문가 1천여명 중 34%만 핵보유 

지지,”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004000071 (검색일: 2024

/11/20).

15) 『한겨레』, 2024, “국내 핵무장 지지 60%?…‘경제 제재’ 길어질수록 반대로 기

울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917.html (검색

일: 2024/11/22).

16) 『중앙일보』, 2024, ““한국 자체핵무장을” 59→71%…“日 핵무장도 찬성” 17→35% 

[한국 안보, 국민에 묻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741 

(검색일: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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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담론은 각각의 주장(의견=한 가닥의 실)들이 가로와 세로, 때로는 

대각선 방향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밀도가 높고 논리적 구

성도 우수한(잘 짜여진) 하나의 직조물(織造物, 주장들이 응축된 완성

체)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핵무장 ‘주장’에서 이제는 ‘담론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담론화 과정을 거쳐 ‘공론화(公論化)’로 이어질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자 국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면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하고 핵군축 협상으로 이어

지면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타당한 우

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 차제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동맹에 상당 부분 의탁해온 한국외교에 의

례 운명처럼 따라다니던 ‘약소국 외교,’ ‘패배주의적 외교’를 과감하

게 떨쳐내고 국격에 맞게 신박하게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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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다. 좋게 말해 미국과 ‘유연한 격전(激戰)’을 펼치자는 주장

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옳다.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정말로 일본처럼 핵무

기 개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맞서야 한다는 

강(强) 대 강(强) 논리가 냉전이 끝난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일반적으로 핵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핵연료 주기와 이를 군사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까지 확보했느냐에 따라 달리 평가

된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핵연료 주기 기술은 크게 재처리와 농축

으로 나눈다. 재처리 공법은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남게 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 시설(공장)에서 무기급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고농축은 우라늄-235의 함유량을 무기급으로 높이는 것을 일컫는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가동 중인 원자로의 농축 정도는 2~5%인 반면

에 무기급 농축 정도는 90%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력

협정과 국제 규약 등에 따라 24기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음에도 재처

리와 농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핵무기 원료 확보 여부와 별개로, 핵무기 설계나 제조와 관련해서

도 한국의 기술적 연구와 개발은 아직 초보 단계에 이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보 공유의 확대로 핵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과 정보들

이 이전보다 확대되어 있기는 해도 원하는 폭발력을 얻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핵무기 제조에 약 1,300여 명의 기술자와 5

백여 명의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6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는 약 천 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있었으며, 박사 학위 소지자 250명 중 56명이 ‘핵 과학’ 분야에 관여

하기도 했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무기체계(전투기, 미사일 등)는 오래전부

터 확보되어 있기에 핵확산이 실제 이루어지면 운반체계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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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비무기급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요소 등을 확보(technical hedging)하였

다고 해도 이를 실제 무기화(weaponization)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

지수이다. 

‘절대무기’로 불리는 핵무기에 대응하는 현실적 방법은 선제공격을 

당하고서도 2차 공격(최소 억지력)까지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일

이다. 한국이 이러한 능력을 북한처럼 비밀리에 확보하기란 불가능하

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핵무장 시도(sheltered pursuit)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사

회의 예견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공개리에 핵무장을 하겠다

고 선언할 정치, 경제, 사회 환경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

해, 핵무장 공론화를 통해 국내적 합의(숙의 과정)를 도출할 동력이 

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념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17)

한국은 따라서 헤징(hedging: develop the option as a weapon)

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것(tempered approaches)이 가장 현실적 

경로이다. 이를테면, 핵무장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무엇이 ‘공정

한’(fair) 것인지를 논하는 것보다 한국은 핵무장 경로 옵션 중에 가능

한 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다음 한국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공

정하게 만들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되돌릴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아마겟돈(Armageddon-like destruction)이

다. 핵전쟁에는 어떠한 규칙도, 설명도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17)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는 2024년 11월 22

일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동맹 관련 콘퍼런스에서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 자체의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consequence)

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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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수를 먼저 찾는 것은 공정성을 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

제이다.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1968~90), 브라질(1953~90), 인도(1948~89), 이란

(1974~현재), 리비아(1970~1981), 노르웨이(1946~62), 남아프리카

공화국(1969~74), 호주(1956~73), 프랑스(1945~54), 이탈리아

(1955~59), 일본(1054~현재), 루마니아(1960년대 후반~89), 대만

(1967~74), 서독(1956~69), 유고슬라비아(1948~60), 이집트(1955~80), 

이라크(1973-81), 이스라엘(1949~55), 파키스탄(1954~71), 스웨덴

(1945~66), 그리고 스위스(1945~69) 등이 택한 경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동기(안보위협, 국가 위신, 국내정치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면 이에 못지않게 핵무기 기술 또

는 무기화 경로에 관한 포괄적 정책연구도 중요하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국가들의 경로가 제각각이

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대칭적 핵무장 주장

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자칫 현재의 헤징 단계에서 핵무장

(weaponization)으로 이어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 확

률이 절대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국가들이 종국

적으로 선택한 경로까지 포함해서 비교연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

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무장 좌표가 어디쯤 매겨져야 할 것인지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것이다.



- 163 -

참고문헌

저서

김우상. 2017, 『신한국책략 4.0: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서울: 세창출판사).

송민순. 2016, 『빙하는 움직인다』(서울: 창작과비평사).

신욱희. 2019,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영향·전환』(서울: 사회평론아카

데미).

이삼성. 1994, 『한반도의 핵문제와 미국외교』(서울: 한길사).

______. 2001,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서울: 한길사).

이병욱 외. 2010, 『핵비확산 핸드북』(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봉근. 2016, “북한 핵 교리의 특징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26 (서울: 국립외교원).

정성윤 외. 2016,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KINU 연

구총서』 16-01, (서울: 통일연구원).

정태영 외 편. 1999, 『강령』, 『진보당 창당대회』, 『죽산 조봉암 전집 4: 진보

당 관련 자료』(서울: 세명서관).

하영선. 1991,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서울: 나남신서).

Falk, Richard. 1982, “Section II,” in Robert Jay Lifton and Richard Falk 

(eds.), Indefensible Weapons: The Political and Psychological 

Case Against Nuclearism (New York: Basic Books).

Keohane, Robert O. and Nye, Joseph S.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Krasner, Stephen D. (ed.). 1983,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Krugman, Paul. 2020, Arguing with Zombies (New York: W.W. 

Norton Company).

Morgenthau, Hans J. 1973, Among the Nations,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Rousseau, D. 2006, “Identifying Threats and Threatening Identities: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sm and Liberal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164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김성준. 2012, 『한국 원자력 기술 체제 형성과 변화, 1953-1980』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병철. 2017,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본 미국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철호. 2000, “1970년대 초반 박정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한미관계,” 

『평화연구』

최희식. 2011,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1969년 한미일 역할분

담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1).

Fuhrman, Matthew and Kreps, Sarah. 2010, “Targeting Nuclear 

Programs in War and Peace: A Quantitative Empirical 

Analysis, 1941-2000,”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4, No. 6 (December).

Jang, Se Young. 2016,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South Korea’s Nuclear Ambi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8 April.

Keohane, Robert O. and Nye, Joseph S. 1987, “Power and 

Interdependence Revisi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4 (Autumn).

Krinstensen, Hans M. and Norris, Robert S. 2017,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Vol. 73, No. 6.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Wend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Spring).



- 165 -

기고문

김대중. 2011, “南이 핵 가져야 北이 협상한다,” 『조선일보』(2011/01/11.).

______. 2016, “북한은 하는데 우리는 왜 核결단을 못하는가,”『조선일보』

(2016/02/02).

______. 2019, “우리도 核을 갖자,” 『조선일보』 (2019/01/29).

황일도. 2024,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핵무장론’을 반박한다,”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0069/1 (검색일: 

2024/10/30).

Water, Pincus. 2018, “The Dirty Secret of American Nuclear Arms 

in Korea,” The New York Times, March 19.

Albright, David and Walrond, Christina. 2012, “North Korea’s 

Estimated Stocks of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 August 16.

Bermudez Jr., Joseph S., 2015, North Korea’s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s Strategy, The US-Korea Institute at SAIS, 

pp. 7-10.

Hayes, Peter and Moon, Chung-In. 2011, “Park Chung Hee, The 

CIA, and The Bomb,” NAPSNet Special Reports, September 

23.

일간지

『동아일보』, 2024, “‘트럼프 라인 찾기’ 비상걸린 기업들, 美로비 중심 K스

트리트 집결,”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

/20241202/130544391/2 (검색일: 2024/12/07).

______, 2015, “[광복 70년/한국 외교사 명장면]<9>2차 북핵위기,” http://

www.donga.com/news/article/all/20151016/74215060/1 (검

색일: 2024/11/02).

______, 2017/10/12.

『연합뉴스』, 2024, “美 싱크탱크 "한국의 전략전문가 1천여명 중 34%만 핵

보유 지지,”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00400



- 166 -

0071 (검색일: 2024/11/20).

______, 2024, “美당국자, ‘한국핵무장 여론’에” 질문 바꾸면 답변 달라질 것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30003510

71 (검색일: 2024/11/25). 

______, 2013, “<긴급점검:核무장론> ①“눈에는 눈”…고개 드는 핵보유론,” 

https://m.yna.co.kr/view/AKR20130214217700014?site=n_r

elative_cts (검색일: 2024/11/14).

______, 2016, “대북전문가 그룹서도 ‘핵무장론’…정성장” 失보다 得이 많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2077000014 (검색일: 

2024/11/23).

______, 2017,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 60％ vs ‘반대’ 35％[갤럽],” htt

ps://www.yna.co.kr/view/AKR20170908063400001 (검색일: 

2024.11.14).

______, 2019, “비건, 북미협상 실패시 ‘韓日내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 거론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7011951071 

(검색일: 2024.11.2).

______, 2020, “한미 방위비 협상 이달 타결될까…“협상팀 결과 보고받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33500504?secti

on=politics/diplomacy (검색일: 2024/11/9).

______, 2020, “정은보 "한미방위비 입장차 좁히는 중…무급휴직 빨리 해결

돼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0115500075?

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 (검색일: 2024/11/07).

『조선일보』, 2013, ‘핵무장의 기수로 나선 정몽준 의원,’ https://www.cho

sun.com/site/data/html_dir/2013/04/21/2013042101531.ht

ml (검색일: 2024/12/16).

______, 2017, “核무장론 편 유승민 ”자체 핵 개발 못하면 한반도 전술핵 필

요,”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

7/2017021700327.html (검색일: 2024/11/5).

______, 2019, “트럼프라면 韓·日 자체 핵무장 허용할 수도,” https://new

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1/20190921002

20.html (검색일: 2024/11/22).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004000071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3000351071


- 167 -

______, 2019, “송민순 “北만 핵 가지면 위험, 한반도 핵균형 필요,”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1/2

019121100262.html (검색일: 2024/11/22).

『중앙일보』, 2024, ““한국 자체핵무장을" 59→71%…“日 핵무장도 찬성” 17

→35% [한국 안보, 국민에 묻다],” https://www.joongang.co.kr/

article/25282741 (검색일:2024/12/16)

『한국경제』, 2013, “[맞짱 토론] 북한 3차 핵실험…한국도 핵무장 해야 하

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302228

5491 (검색일: 2024/11/04).

『뉴욕타임스』, 2020, “Trump’s $4.8 Trillion Budget Would Cut Safety Net 

Programs and Boost Defense,” https://www.nytimes.com/2

020/02/10/business/president-trump-budget-cuts.html?acti

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검색

일: 2024/11/15).

______, 2015, “The Iran Nuclear Deal – A Simple Guide,” http://ww

w.nytimes.com/interactive/2015/03/31/world/middleeast/si

mpleguidenucleartalksiranus.html?_r=0 (검색일: 2024.11.

12).

『워싱턴포스트』, 2019, “The 66-year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in deep trouble,” https://www.washingtonp

ost.com/opinions/the-66-year-alliance-between-the-us-an

d-south-korea-is-in-deep-trouble/2019/11/22/63f593fc-0d6

3-11ea-bd9d-c628fd48b3a0_story.html (검색일: 2024/11/12.).

『한겨레』, 2024, “국내 핵무장 지지 60%?…‘경제 제재’ 길어질수록 반대로 

기울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19

17.html (검색일:2024/11/22).

『VOA』 2021, “[인터뷰: 알렉스 웡 전 부대표] "미한 입장 일치해야 비핵화 

성공 가능성 커져…중국, 더 많은 역할 해야,” https://www.voako

rea.com/amp/korea_korea-politics_alex-wong-us-southkor

ea-summit/6058822.html (검색일: 2024/11/20).

______, 2020, “켈리 전 비서실장 “북한 비핵화 의사 없어…미국 상대로 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741


- 168 -

난,”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john-

kelly 참조 (검색일: 2024/11/15).

『로동신문』, 2011년 12월 28일; 1986년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2016년 1월 16일.

주간지

『시사저널』, 2009, “김대중 ‘10년 아성’ 깨뜨리고 손석희, 새로운 철옹성 높

이 쌓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

l?idxno=127338 (검색일: 2024/11/01).

기타

38 North, 2015, “North Korea’s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s 

Strategy,” https://nautilus.org/napsnet/napsnet-special-rep

orts/park-chung-hee-the-cia-and-the-bomb/ (검색일: 2024

/10/29).

『국방백서』, 2018, http://www.mnd.go.kr/cop/pblictn/selectPublicati

onUser.do?siteId=mnd&componentId=14&categoryId=15&p

ublicationSeq=835&pageIndex=1&id=mnd_050601000000 

(검색일: 2024/11/15).

『위키피디아』, “Nixon Doctrine,” https://en.wikipedia.org/wiki/Nixo

n_Doctrine(검색일:2024/12/16).

『한국갤럽』, 2013, “북한 3차 핵실험과 대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http://

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392 

(검색일: 2024/11/14).

아산정책연구원, 조사기간: 2013년 2월 1315일, 2016년 2월 1012일, 9월 

21~23일.

정몽준 블로그, 2016,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II),” htt

ps://blog.naver.com/globalmj/220626481136 (검색일: 2024/

10/29).



- 169 -

제5주제 발표_토론

토론문 트럼프의 등장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 
이성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미동맹 균열과 자체 핵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맹 현안>

1. 미북 간 비핵화 협상 및 실패 및 핵군축 협상 가능성

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트

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유사한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개인은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유대를 과시

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

* 트럼프,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고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

- 지난 임기 중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만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그대로 

취할 가능성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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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럼프의 대중견제가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황에 따

라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대북견제의 종속변수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각종 연설과 토론을 통해 김정은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비춘 것과 달리, 공화당 정강·정책이나 ‘agenda 

47’에는 북한이나 북핵문제 언급 생략 

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협상가로서의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부각

하려는 트럼프의 특성상 정상외교를 추진하려 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이 9월 13일 핵시설을 공개하자, “직접 만나야 할 수도 있다”

고 발언한 점으로 볼 때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 배제 불가 

라. 미북 대화 추진 여건 검토

- 트럼프의 대북대화 조기추진 의지

- 북한의 대화 호응 여부는 변수

- 한미간 사전 양해 여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 우크라이이나, 중동정세의 일정한 진전 → 종전 국면시 본격 

접촉 예상

- 3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시 성과 창출 가능성 → 러우전쟁 파

병 북한군 철수가 최우선적 의제. 설사 비핵화 협상이 이루

어지더라도 영변 핵시설 해체와 일부 대북제재의 완화를 교

환하는 스몰딜 이상은 기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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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

로 인정하고 군축협상을 개시할 가능성 배제 불가 

-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방식을 따르지 않는 트럼프는 협상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 비핵화보다 군축을 통한 위기 

감소(risk reduction)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미국의 대북 태도 변화를 조건 1순위로 꼽는 등 협상 

재개를 위한 허들을 높인 상태이므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

한 협상 제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

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우려 

- 한국의 개입을 불편하게 여기는 북한 정권의 입장과 미국의 

안보 및 트럼프 개인의 치적을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의 이해

관계가 일치되어 한국을 의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할 

가능성 소지

사. 미북 협상의 파장 예상

- 한국 패싱으로 인한 한미관계 손상

-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신뢰도 저하

-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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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미군 문제, 확장억제, 방위비 분담, 전략자산 전개

가.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비판하고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한미동맹 측면에서 더 많은 책임과 분담 요구 예상

- 트럼프 1기 당시 부유한 경제 대국인 한국과 일본 등의 방어

에 기존 미국의 역할을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방안도 시사

- 트럼프 2기도 주변 인사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비슷한 동맹 

정책 전개 예상되나, 한국의 반응 여부, 트럼프 1기와 달라

진 국제환경(대만 방어, 러·우 전쟁, 북핵문제) 때문에 급격

한 주한 미군 감축/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25

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없음)

나. 트럼프 2기 출범 시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장억제에서 방위비 분

담금 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

-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 방위에 지나치

게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금

액을 내야 한다는 주장 반복

- 대중 견제 강화의 차원에서 한국, 일본 등 역내 주요 동맹국

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거래적’ 관점에서 이들 국가에 대

한 안보 지원을 강화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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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럼프는 임기 중 재추진 가능성이 높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다른 동맹국에 적용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 

상당

- 트럼프는 협상에서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에 준비태세(Readiness),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등의 항목을 신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 요구

-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의지가 강하다면 1기처럼 다

음 정부로 협상을 이어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서 더 심한 압박 예상 

라. 전략자산 배치에 드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이

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전략자산 철수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올 가능성 다분

- 다만 ▲역내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 ▲북핵 위협 억제 

및 중국의 군사적 팽창 견제 목적으로 한국 또는 일본에 미

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도 존재

*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촉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 비핵화 실

패 시 우리를 배제한 미북 핵군축 협상일 것으로 예상

3.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 여부 및 우리의 대응방향 

 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여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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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원자력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 수준인데다 다년간 원

전 안전 운전 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자

체 핵무장이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역량은 별개의 문제

- 자체 핵무장은 수출주도 경제 운용 국가인 우리로서는 막대

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한미원자력 협정 등 현실적 어려

움에 당장 실현이 어려운 것은 사실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등 선결되어야 할 기술적

인 과제들도 많은데다 당장 허용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

대 없이 반핵여론과 입지 확보 등 간접적 요소들도 산재

- 당장 해결해야 할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확보도 국

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법화 하지 못해 각 원전에 

보관중인 핵연료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의 (비)암묵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

다는 것임. 그러나 탈냉전 이후부터 비확산에 관해서는 미정

부, 의회가 불가침의 영역으로 터부시 하고 있다는 점, 만약 

한국만 허용할 시 동아시에서의 핵도미노라는 재앙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행정부 혼자서는 쉽게 추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자국의 핵심적 이익을 위해 

비암묵적으로 승인한 인도나 파키스탄 모델이 한반도에도 적

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함, 

- 미국의 인식을 보면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 당시 소련의 아

프간 침공 등 위협이 긴급하였고, 소련 대비 지역체제에서의 

힘도 우월하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중국의 위협이 급박하다고 볼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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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지역에서의 힘의 분배 또한 미국이 장기간 우세를 유

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다만 자체 핵무장 여론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

<표 1> 미국 비확산 전략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구분
지역체제에서 힘의 배분

불리 유리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의 

성격

단기
동맹수용전략

(동맹 핵보유 승인)
동맹강압전략

(동맹 핵보유 노력 불승인)

장기
수용전략을 위주로 

강압전략 절충
동맹강압전략

(동맹 핵보유 노력 불승인)

나. 우리의 대응방향

- 미북 대화 차단보다 사전 사후 우리 입장 적극 반영 주력. 트

럼프의 대북대화 의지가 강하다면 무조건 미북대화에 반대하

기는 어려울 것이며, 우리의 미북대화 차단 시도가 자칫 한

미관계 악화의 징후로 해석될 우려

- 우리는 미국의 대북대화 추진에 반대하지 않으나, 미북 협상

의 궁극적 목표는 반드시 비핵화가 되어야 하며, 핵협상, 주

한미군 문제 등은 우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지

- 한미간 사전협의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나쁜 

합의를 할 가능성에도 대비.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등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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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의 제재완화 추진시 안보리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권고

- 핵군축 협상 가시화 및 확장억제 약화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

- 국민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 필요. 무

엇보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

은 방법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우리의 자주국방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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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7년 가을호(제41호) 김정은 집권 6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전망 윤대규 편 2017

15. 2023-0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박영준 외 공저 2023

16. 2023-02 미·중 전략 경쟁 하의 중국 비전통안보 해부 김상규 외 공저 2023

17. 2023-03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전재성 외 공저 2023

18. 2023-04 중국의 영역별 리스크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루신지 외 공저 2023

19. 2023-05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이영훈 외 공저 2023

20. 2024-01 기시다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나카토 사치오 외 공저 2024

21. 2024-02 중국의 국가 리스크와 글로벌 대전략 구상의 해부 이상만 외 공저 2024

22. 2024-03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확보 가능성과 과제 이병철 외 공저 2024

23. 2024-04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최용환 외 공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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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 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조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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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함 사건‘사과’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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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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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헌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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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성윤(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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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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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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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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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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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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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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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 197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기자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 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4 (2019. 8)

제  목: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5 (2019. 11)

제  목: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발표자: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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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6 (2020. 6)

제  목: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쟁점과 해법

발표자: 권태준(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이정철(숭실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7 (2020. 11)

제  목: 한반도 정세변화 요인 분석: 미 대선, 코로나-19, 8차 당대회

발표자: 이왕휘(아주대 교수)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진희관(인제대 교수)

        최순미(아주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8 (2021. 1)

제  목: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발표자: 정영철(서강대 교수)

        사카이 다카시(前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자: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장)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한동대 교수)

        안경모(국방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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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철(숭실대 교수)

        김영희(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홍열(한양대 교수)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찬우(일본 테이쿄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9 (2022. 1)

제  목: 2021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2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 부총장)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안경모(국방대 교수)

        황일도(국립외교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부총장)

        장혜지(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계영(복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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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0 (2022. 6)

제  목: 신냉전의 도래인가? 다극 체제로의 재편인가?

발표자: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이웅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토론자: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1 (2023. 1)

제  목: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

발표자: 김갑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정철(서울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애(길림대 교수)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웅현(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난(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 201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2 (2023. 12)

제  목: 2023년 한반도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

발표자: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전봉근(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정영철(서강대 교수)

토론자: 마상윤(가톨릭대 교수)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박노벽(전 주러시아 대사)

       이  철(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교수)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3 (2024. 1)

제  목: 2023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발표자: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토론자: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보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형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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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74 (2024. 12)

제  목: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발표자: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제성훈(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자: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박노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재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성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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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본 연구소로 우송, 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회 비 

1. 연회비 

     ∙학생회원: 3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이상 

     ∙기관회원: 100,000원

     ∙개인평생회원: 1,000,000원

     ∙기관평생회원: 3,000,000원 

       ✽ 해외회원은 우송료 15,000원 별도 청구

 2. 납부방법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온라인: 경남은행 / 570-07-0011980, ‘경남대학교’

 3. 재가입: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문 발송 예정)

▣ 회원의 혜택

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연구소가 주최하는 국내외 학술회의는 물론, 삼청포럼과 국내외 전문가 간

담회 등에 초청의 기회가 부여되며, 관련 연구·학술 자료가 제공됩니다.

3. 연구소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연구서, 연구보고서, 세미나 등 학술 행사 

공지사항 및 결과서, 연구소 뉴스레터, IFES브리프(국·영문)와 IFES FORUM

(영문)을 제공해 드립니다.(우편 또는 e-mail)

▣ 문의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전화 3700-0725, 팩스 3700-0722 / E-mail: pedia@kyungnam.ac.kr   

mailto:pedia@kyungnam.ac.k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 원  가 입  신 청 서

분  류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개인평생회원  □ 기관평생회원

성명(기관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자택주소

 □□□□□

  

전화:(   )       -

휴대폰 : 

E-mail : 

직장(학교)
주소 및 직위

 □□□□□         직위 :

전화:(   )      -

우편물발송    □ 직장(학교)               □ 자택

학력사항

▪Asian Perspective(인쇄물 □)   ▪한국과 국제정치(인쇄물 □ e-mail □ )  

▪현대북한연구(인쇄물□ e-mail □) 

▪연구서(e-mail □) ▪연구보고서(e-mail □)    ▪Brief(e-mail 국문□ 영문□) 

▪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지사항 및 결과서(e-mail □) ▪연구소 뉴스레터(e-mail □)

학력사항
        대학교        과   □ 석사   □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    

        대학교        과   □ 석사   □ 박사학위 (       연도)

전공 및
관심 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경력

가입권유인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인)

                                                      




